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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교사의 복무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 분석

백 규 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지도교수 고 전

본 연구는 교사의 전문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교육현장 속에서 교사의 교육

활동과 가장 관계가 깊은 복무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국가공무원

법」 제55조 내지 제66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준용하고 있을까 라

는 의문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기존의 논의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하

여 주요 쟁점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안 제시보다 특정한 의무,책임,금지와 관

련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정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도 관련이 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복무개념의 해석,교사의 법적지위

논의,교육관계 법체계 및 내용분석을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윤리적

의식이 반영된 「교원 복무규정(안)」제안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헌법정신에 바탕을 둔 교사의 법적지위와 현재 적용․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의 관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교사의 복무에 관한 교육관계법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체

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교사의 복무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의

주요 쟁점에 나타난 규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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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교직의 특수성 등이 반영된 복무규정의 개정방안과 복무관련 쟁점 해소

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헌 분석과 법해석학적 접근방법을 사용

하였다.문헌분석을 통하여 교직의 특수성,교사의 전문성,사회적․윤리적의식

이 반영된 교사의 ‘복무’개념을 재해석하고 헌법상의 교사 지위의 법정주의 논

의,복무관련 주요 교육관계법 분석을 통하여 입법 체계상의 적절성을 진단하였

다.그리고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복무 내용상의 주요 쟁점을 판례와

결정 중심으로 의무․금지 관계,책임 관계,특수성 관계로 분류하여 분석함으

로써 복무관계의 규범적 정당성을 진단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법규의 체계면에서는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위하여 교육법상 복무

규정의 입법 재체계화가 필요하다.이를 위하여 복무관련 교육관계 법체계를 재

정비하는 2개의 방안을 제안하였다.1안으로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복

무관련 대통령령 신설을 제시하였으며,2안으로 「교육공무원법」안의 별도 복

무에 관한 장(章)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둘째,법규의 내용면에서는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조항으로 구성된 「교원

복무규정(안)」을 제시하였다.규정의 목적,교원과 복무의 용어 정의,서원(선

서)의 의무,교원복무심사위원회를 통한 애매모호한 의무의 구체화,교장․교

감․수석교사의 교사의 전문성 존중 의무,교원포상제도,종교․정치교육,정치

활동의 제한,노동기본권 및 집단적 의사표현 보장범위로 구성된 「교원 복무규

정(안)」을 통하여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복무규정의 특성화를 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학생의 학습권이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이상적 해결책으로

「교원지위법」 등의 입법화를 통하여 교사의 법적지위를 공무원이 아닌 교원

이라는 신분으로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재논의해야 할 것이

다.하지만 1953년 교육공무원법 제정 이후 60여년간 지속된 공무원법 체계를

개정하기위해 투자해야 할 시간과 노력을 고려한다면 현실적 차선책으로 대통

령령 수준의「교원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교사의 복무,교사의 전문성,교사 지위의 법정주의,교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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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영화는 시대적 사건과 대상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때

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교사의 이야기를 엮어가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으

로 교육당사자의 관계를 이야기 소재로 삼는 경우도 많다.스탠드 업(Stand

AndDeliver,1987),고독한 스승(Lean On Me,1989),로빙화(TheDull-Ice

Flower,1989),위험한 아이들(DangerousMinds,1995),굿 윌 헌팅(GoodWill

Hunting,1997),뮤직 오브 하트(MusicOftheHeart,1999),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PayItForward,2000),프리덤 라이터스(Freedom Writers,2007)등 수

많은 영화들은 교사 또는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다.이 영화들은

교육에 대해 따뜻하지만 따가운 시선들을 보내오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긍정적

인 시각이 많은 편이다.이러한 교육당사자를 소재로 한 주요 영화를 긍정적․

부정적 관점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을 방관하는 학교와 자신의 수업권

을 활용하여 문제아를 바르게 교육 시키고자 하는 한 흑인교사를 다룬 언제나

마음은 태양<ToSir,withLove,1967>,성적 및 입학중심의 학교교육과정 속

에서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소재로 한 죽은 시인의 사회<DeadPoetsSociety,

1989>,교직관을 일정한 노동행위에 의한 보수를 받는 노동직관․공직관에서

청각장애 아들로 인해 전문직관․성직관으로 변화하는 한 교사의 이야기를 영

화화 한 홀랜드 오퍼스<Mr.HollandOpus,1995> 등,이 세 영화의 공통점은

교육당사자 중 초․중등교원을 소재로 했다는 점,영화 내용을 교사의 교육의

자유,교사의 수업권,교직관 등 교사의 적극적인 권리와 교직관을 소재로 했다

는 점,그리고 사회의 긍정적인 교사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 영화와는 반대로 사단법인 청각장애학교에서 일어난 학생대상 성폭력을

다룬 도가니<DoGani,2011>,사학의 비리와 학생의 성적조작 등을 소재로 한

투사부일체<MyBossMyTeacher,2005>,교재연구와 학교생활보다는 학부모

의 金봉투에만 관심을 교사를 영화화한 선생 김봉두(2003)등,이 세 영화의 공

통점은 그 시대의 교육당사자 관련 사건을 소재로 한 점,교사의 4대 비위를 영

화화 했다는 점,그리고 사회의 따가운 교사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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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화명 복무관련 주요내용

긍정적

관 점

언제나 마음은 태양

(ToSir,withLove,1967)

학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을 방관하는 학교와 자신의 수업권

을 활용하여 문제아를 바르게 교육 시키

고자 하는 한 흑인교사를 영화화.

죽은 시인의 사회

(DeadPoetsSociety,1989)

성적 및 입학중심의 학교교육과정 속에

서 한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영화화.

홀랜드 오퍼스

(Mr.HollandOpus,1995)

청각장애 아들로 인해 교직관이 일정한

노동행위에 의한 보수를 받는 노동직․

공직관에서 전문직․성직관으로 변화하

는 한 교사의 이야기를 영화화.

부정적

관 점

도가니

(DoGani,2011)

사단법인 청각장애학교에서 일어난

학생대상 성폭력을 영화화.

투사부일체

(MyBossMyTeacher,2005)

사학의 비리와 학생의 성적조작 등을

영화화.

선생 김봉두

(2003)

교재연구와 학교생활보다는 학부모의

金봉투에만 관심을 갖는 교사를 영화화.

<표 Ⅰ-1>교사의 복무를 소재로 한 주요영화

자극적인 내용에 시선이 가는 인간의 심리에 의해 교사의 수업권과 권리를

소재로 한 영화보다는 교사관련 4대 비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국민적 관

심을 더 많이 받게 되었고 그 관심은 교실 내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따뜻한 시선보다 따가운 시선을 받는데 일조를 했다.그리고 성폭력으

로부터 장애학생 보호의무 강화 및 교직원 대상 성폭력예방 교육 의무 실시,체

벌 금지와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한 각종 학교규칙 개정,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수업을 위한 복무 강화 등 복무규정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그

래서 교사에게 복무규정은 교육활동의 조장적 역할이 아닌 제한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法)’과 교사 생활은 서로 멀리해야 할 존재로 이해하는 경

향이 크게 되었다.

그리고 교사의 복무 등과 관련된 징계에 대하여 불복수단으로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향상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소

청심사위원회는 교사의 신분조장을 위한 제도이기에 그 결정은 교육청의 징계

에 이어 2차적으로 그 기속력을 가지고 있다.지난 2010년도에 제기된 소청심사

청구건수는 집단 청구된 건을 제외할 경우 전년도 368건에서 45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여기에는 징계처분만이 아니라 재임용거부,재임용기간단축,직위해

제,전보,직권면직 등 다양한 유형의 소청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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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추세이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2011). 즉,교사 스스로의 권리의식이 발

달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교육당사자 사이의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국가공무원-경력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교사는 법적 지위의 전문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소청심사위원

회의 존재 등을 통해 주요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소방,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

존재하는데 반하여 왜 교사의 복무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

지게 된다.공무원의 보편성과 교육이라는 특수 목적성을 반영한 교육공무원으

로 분류되는 교사의 특수한 신분과 그 역할을 생각한다면 교사의 전문성 등이

반영된 복무규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하지만 현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

정을 적용․준용하고 있으며,이로 인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살린 학습내용 및

방법의 선정권,정치관련 교육,노동 3권문제 등 많은 교육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교사의 복무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사의 권익을 보장하

기 위해서 또는 교사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이다(1998.7.16.96헌바33·66·68,97헌바

2·34·80,98헌바39(병합)).

최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2010.10.5제정),「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1.10.28 제정),「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2.1.26제정)등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2012.1.9부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교

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서울시 또한 2012년 2월 3일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교원지위법안」,「교권확립을 위한 특별법안」,「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법안」,「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등 다양한 법안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

으나 국회의 계류로써 그 생을 마감하곤 한다.

이에 일반공무원과 구분되는 교사의 복무 개념을 정의하고,모든 교육정책,

제도 등의 법원(法源)이 되는 헌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주요내용을 정리

하고자 한다.이를 바탕으로 교사 지위의 법정주의를 형식과 내용(권리,의무,

책임,특수성)중심으로 체계화 한 후 그 지위에 맞는 복무규정의 필요성을 제

시하도록 하겠다.그리고 교사의 복무와 관련된 교육기본법,국가공무원법,교육

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교원 복무관련 기타법령 및 조례 등을 중심으로

법체계를 연혁별,복무 구성요소별(교직의 특수성을 기저로한 근무,의무,책임

관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행 교사가 적용․준용하는 복무규정상의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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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또한 교사의 복무 구성요소별로 헌법판례,대법원

판례,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분류하고 위헌판결,승소판결,취소결정 등을 분

석함으로써 현행 복무규정의 규범적 정당성의 문제점을 찾도록 하겠다.이 과정

을 통해 교직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사

의 교육의 자유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복무규정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헌법정신에 바탕을 둔 교사의 법적지위와 현재 적용․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의 관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교사의 복무에 관한 교육관계법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체

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교사의 복무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의

주요 쟁점에 나타난 규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넷째,교직의 특수성 등이 반영된 복무규정의 개정방안과 복무관련 쟁점 해소

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은 문헌 분석과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이다.

복무의 개념 논의,교육에 관한 헌법정신(헌법 제31조 조항의 내용),교사 지

위의 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등과 관련된 선행연구・각종 저서・교육관계

법 등의 문헌을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그리고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을 통하

여 교사의 복무관련 각각의 헌법재판소 판례,대법원 판례,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등을 분석하도록 하겠다.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사의 복무규정에 추

가될 복무의 행동규정 중 교직의 특수성을 일반화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교사의 범위,교육관계 법규의 범위,교육관계 판

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다.첫째,교사는 국가공무원 중 교육

공무원으로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과 조교에 포함된다.교육기관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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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를 의미한다.이 교육기관에 속하는 모든 교원

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제시하는 학교의 종류 중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자 한다.둘째,교사의 복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교육관계 법규 또한 매우

복잡하다.교육제도 법률주의의 법원(法源)인 「헌법 제31조」를 중심으로 「교

육기본법」,「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광주

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매우 다양하다.그렇기 때문

에 교사의 복무관련 주요한 법령인 「헌법 제31조」,「국가공무원법」,「국가

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다.셋째,교육관련 판례 및 결

정의 범위 또한 법규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교사의 복무와 관련된 판례와

결정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특히,교사의 복무의 구성요소를 근무와 의무,

책임,특수성으로 구분하여 이와 관계된 정치 참여의 제한과 노동3권 금지,성

실․복종의 의무관련,교육내용 선정권 등의 판례・결정을 다루도록 하겠다.

연구 절차 흐름 내용흐름

복무개념 문헌분석
교사의 복무 

개념 재정립

↓ ↓

헌법 제31조 

문헌연구

교원지위 

법정지위 

문헌연구

교사의 복무와 

법적지위 관계 

적절성 논의

현행 교사의 

복무규정의 

문제점 분석

↓ ↓

복무관련 

교육관계법 

연혁분석

교사의 복무관련 

법체계 분석

입법 체계상 

적절성 진단

교사의 

복무규정관련 

형식 분석

↓ ↓

의무 ․ 금지

․ 책임 관련

판례 및 결정

법해석학적 접근

교직의 특수성

판례・결정

법해석학적 접근

복무관계의

규범적 

정당성 진단

교사의 

복무규정 관련 

내용 분석 

↓ ↓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교원 복무규정(안)」 제시

[그림 Ⅰ-1]본 연구의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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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행연구의 분석

교사의 복무와 관련된 연구로는 강대중(2009),강인수 외(2005),고재원(2007),

권현정(2005),이경운(2007),이동찬(2008),이시우(2006),송영주(2006),허정원

(2009)등의 연구가 있다.위에 제시된 연구는 교사의 복무관계 중 행정상 책임

을 중점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법체계,판례 분석을 통하여 교원징계제도

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특정한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판례 분석을 한 연

구로는 강대중(2009),고재원(2007),송영주(2006),허정원(2009)등이 있으며,교

사의 복무 중 징계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 및 제도를 연구는 강인수(2005),권현

정(2005),이경운(2007),이동찬(2008),이시우(2006)등이 있다.

강대중(2009)은 교원의 신분보장권을 자유권,평등권,생활권,교육권,절차권

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각 권리에 관한 판례분석을 통하여 교원신분보장 방안

을 제시하였다.이 연구는 교사의 신분보장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교사

의 복무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학습지도안 작성 및 제출 의무,시험문

제의 출제에 관한 교원의 책임 여부 신청사건,교과서 국정․검․인정제도의 위

헌 여부 등’복무관련 주요 판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재원

(2007)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연도별,설립자별,학교급별 등으로

분류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위반사례를 성추행,폭행,교통질

서 위반,명예훼손,향응수수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의 중요성과 징계양정의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송영주(2006)는 교원소청심

사 청구 사건을 교원의 의무와의 관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소청심사 전과

후의 처분을 비교하여 교원의 복무 및 징계 예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

다.허정원(2009)은 교사의 교육권을 교육과정 편성권,교육내용 및 방법 결정권

등으로 정의를 내리고 관련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교사의 교육권과 전문성 신장

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강인수(2005)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율 저하,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

사상 불리한 처분,위원회 구성의 운영상 문제점을 바탕으로 교원징계 등의 처

분 및 재심 현황,행정소송 결과를 비교하고 교원소청심사 관련 법령을 분석함

으로써 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권현정(2005)은 부적

격 교사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교원의 교육활동 중 의무․금지 위반으로 징계

를 받았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분석함으로써 징계처분 등은 공교육을

건실히 하고 교권을 확립하는 수단으로써 기능해야함을 제시하였다.이경운

(2007)은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관계는 국․공립교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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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소청결정이 가지는 법적 성격은 차이가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시한 후 학

교법인에 대한 소청결정의 기속력 확보 수단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이동

찬(2008)은 교원소청심사심사제도의 법적성질과 행정소송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

한 후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검사,교원,군인,군무원,국가정보원,대통령경호실 등의 특정직국가공무원 중

에는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징계관련 소청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음을 표

로써 제시하고 교사 또한 별도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직무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연구이다.이시우(2006)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소송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패소한 38건의 사건 판결 내용을 분석

하고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교원소청심사제도의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위 연구들의 한계점은 복무 개념을 정확히 정의내리지 못하고 특정

의무․금지사항 관련 판례․결정분석,징계관련 교원소청심사결정위원회의 제도

적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협의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다가가고 있다는 점이

다.복무관련 다양한 의무․금지․책임관계에 대한 개념의 정의없이 단순히 품

위유지의 의무,성실의 의무 등 조항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논쟁

이 되는 판례․결정을 분석함으로써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의 의무․금지조

항을 그대로 적용․준용하는 현 제도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 연구

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또한 최근 연구물들은 교사의 복무관계 중 행정상책임인 징계처분에 관해서

만 중점을 두어 연구를 하고 있다.징계처분이 다소 자극적이고 쟁점과 논의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어 연구주제로는 좋은 소재이나 복무 개

념의 한 부분을 전부인 것처럼 연구를 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듯하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징계처분에 대한 1차 구제기관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원구성,각종 의무․금지 위반관련 결정 분석,결정문 중 행정소송 패소사건 분

석 등으로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들이 비슷한 방향

성을 가진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복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복무관련 법체계를 분석하여 입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

고자 한다.그리고 복무관련 판례․결정을 분석함으로써 교사의 복무관계의 규

범적 정당성을 진단하여 교육법상 복무규정의 입법체계화,교직의 특수성이 반

영된 「교원 복무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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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교사의 복무와 법적지위

1.복무의 개념 논의

‘복무’란 용어는 교육 관계법상 교육기본법[시행 2008.6.22]제14조 6항 「교

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

다」에 처음 제시되었다.「국가공무원법」[시행 2011.8.24]제7장 복무 제55조

내지 제67조에 주요 복무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동법을 바탕으로 총5장 제28

조로 구성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1.8.24]이 시행되고 있다.복무와 관

련하여 복잡한 복무관계 법들이 존재하지만 복무의 개념이 제대로 정의 내려지

지 않아서 근무(勤務),상훈(賞勳),의무(義務),징계(懲戒),책임(責任),휴가(休

嘉)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표 Ⅱ-1>주요 교육 관계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관계법 내용

「교육기본법」

[시행 2008.6.22]

 제14조(교원)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2.1.1]

 제7장 복무 제55조(선서) 내지 제67조(위임규정)로 구성

됨.

「사립학교법」

[시행 2012.3.21]
제55조(복무)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 준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시행 2011.8.24]

 총 5장 28조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근무시간 제3장 휴가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 정치 운동 및 노동 운동)

교원관련 조례

: 복무관련 내용은 

있으나

별도의 조항 

및 단어 없음

 인천광역시 교권확립 운영현장 조례[시행 2011.10.17]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2.01.09]

 서울특별시 교권의 귄리보호와 교육활동지원에 관한 조

례[계류, 발의년월일:2012.2.3]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계류, 발의년월일:2012.2.13]

「교육공무원법」[시행 2012.3.21], 「초․ 중등교육법」[시행 2012.3.2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시행 2008.6.15] :  복무관련 별도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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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복무의 정의는 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의무 또는 책임관계로 내리

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하여 복무규정의 내용은 효율적․관리적 측면보다 의무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의무 또는 책임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법규내용 또한 포괄적인 경우가 많다.그리고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행정환경

의 영향을 받아 폐쇄적인 측면이 많으며 집단적 통일성을 강조하여 몰개인적․

몰가치적인 측면이 많다(최무산:2009,63～67).

이성은 외(2011)은 “복무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이라

는 점에서 의무 ·금지 ·책임을 지칭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으며,의무와 금지

의 내용으로서는 국가복무원법 제55조 내지 제66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제시

하고 있다.그리고 책임관계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등을 바탕으로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이성은 외:2011,520～25).이종재 외(2004)은 “복

무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

범”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공무원의 존재 가치는 공익실현이며,공익실현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위해서 복무의 내용은 규

제관련 사항,행정 업무의 추진을 위한 제한적 사항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조동섭 외(2009)은 교원의 “복무란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자세와 행동 규범”으로 정의내리고 있다.교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복

무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공무원의 신분을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바꾸었을

뿐,교직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정의라고 하기에는 어렵다.최무산(2009)은 “복무

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그리고 복무관계를 의무․근무관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나

주요 내용은 앞에 제시한 학자들과 비슷하다.

지금까지 논의 된 복무의 개념을 종합․정리하면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

활(근무 등)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 및 행동규범(의무,책임 등)”라고 정

의내릴 수 있다.즉,공직 생활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의무,책임,근무관계인 것

이다.

하지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敎師)

의 공무원이라는 형식적 신분으로 인하여 일반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또는 적

용됨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많은 제한점을 발생시킨다.일

반공무원의 존재 근거가 공익추구라면 교사의 존재 근거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인데 현재와 같은 복무개념의 통용과 복무규정의 적용․준용은 국민의 학습권

을 제한하는 경우를 야기한다.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사의 ‘복무’의 개념

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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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를 바탕으로 교사의 ‘복무’개념을 재정립하면 ‘교사가 교육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교직의 특수성을

기저로 한 의무,금지,책임관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복무’의 개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바탕으로 정의를 내리다보니

‘공직자세’,‘금지’,‘의무’,‘책임’,‘행동규범’에만 초첨에 맞추어 정의를 내리고 있

다.그래서 교사의 복무 개념도 교사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공

무원으로서의 복무 개념을 준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 Ⅱ-2>교사의 복무 개념 비교

고전 외(2011) 이종재 외(2004)조동섭 외(2009) 최무산(2009)

공직활동(근무 등) ○ ○ ○ ○

의무․금지

․책임관계
○ ․ ․ ․

행동규범 ․ ○ ○ ○

우선 교사의 복무 개념에 사용된 용어를 정리해보면 ‘교육헌법 정신’이라 함

은 교육헌법이라 일컬어지는 헌법 제31조 1항 내지 6항의 내용을 의미하며 특

히 교육조리가 일컬어지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교육활동’이라 함은 아직 스스로의 가치기준이 확립되지 아니한 인간을 대상으

로 장래 국가사회발전의 기초가 되고 문화계승의 주역을 담당하는 바람직한 인

간으로 성장 발달시키는 행위을 의미한다.본질적으로 공공성・윤리성・전문성

을 띠는 것이며 특정의 정파나 개인적・종교적 성향에 치우쳐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에서 자주성・중립성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헌재는 판례를 내렸다(헌법재

판소 1991.7.2289헌가106).‘교육활동’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

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교육활동’을 “교사가 학령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내․외

에서 하는 모든 교육과정과 그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여기서 “교육과정”

이란 학교에서 설정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계획 및 내용을 의미한다

(오만록,2011:13～14).

교직의 ‘특수성’이란 첫째,교원의 수업활동과 학생지도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은 해당분야에 대한 최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식견과 정보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발달,행동심리,정신건강,학생의 욕구에 관한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

는 정신적 활동이므로 교원 자신이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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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없는 점이다.둘째,교원은 다른

전문적인 의사・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같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아

울러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특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

례를 내렸다(헌법재판소 1991.7.22.89헌가106).

즉,교직의 ‘특수성’이란 첫째,‘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활동,학생지도’를 한다

는 것과 ‘높은 사회적․윤리적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활동,학생지도시 필요한 능력’을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높은 사회적․윤리적 의식’은 교사 신분이 공무원이기는 하나,전문직이라고 일

컬어지는 의사,변호사 등이 가지고 있는 그 집단만의 윤리강령을 위한 근거인

것이다.

근무・의무관계

(행동규범)

+

교육활동

(공직생활)

+

책임관계

(행동규범)

-근무관련사항 등

-선서,성실의무 등

-직장이탈금지 등

교사가 학령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과 그 활동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

교직의 특수성

:교사의 전문성 +사회적・윤리적 의식

↑

교육헌법 정신(헌법 제31조)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수학원,학교선택권,교육권 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교육제도 법률주의 등

[그림 Ⅱ-1]교사의 복무 관련 개념도

[그림 Ⅱ-1]처럼 교사 복무에 대한 정의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정책 및 제도의 법원(法院)이 되는 헌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교육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헌법 제31조는 어떤 조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또한 어떤 내용이 교사의 복무규정에 영향을 주는지 교육에 관

한 헌법정신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 12 -

2.교육에 관한 헌법정신

교사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조리가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헌법

(이하 ‘헌법’)제31조 제1항내지 제6항의 이해가 필요하다.「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중심으로 이

를 보조하기 위한 동법 제31조 제2항내지 제6항인 의무교육,무상교육,교육의 자

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교원지위 법률주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 및 교육헌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하고 있다.“교

육은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줌으로써 개인이 각 생활영역에서 개성

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 준다.특히 산업이 고도로 분업화되고 발전된 현대사회

에 있어서 교육은 각 개인에게 삶의 수요를 자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직업활

동에 필요한 각종 능력과 자격을 갖춤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제가 되고 있다.그

렇기 때문에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은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에 있어서 실질적

인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즉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또

한 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 줌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

히 기능하기 위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학문연구결과 등의

전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

본적 수단이다.교육이 수행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에 비추어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1항),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항),의무교육의 무상제공과 평생교육진흥을 국가의 의

무로 부과하며(제3항,제5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제4항),나아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제6

항)한 것이다.”(헌재 2003.2.27선고,2000헌바 26)라고 교육의 정의 및 교육헌

법이라 일컬어지는 헌법 제31조 1항 내지 6항과 관련하여 교육조리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어 총 10회에 걸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연혁 중 교

육헌법이라 일컬어지는 제31조를 중심으로 그 연혁을 분석하고 총 6개 조항으

로 구성된 교육헌법 제31조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다.모든 법령의 개정시

제・개정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만,헌법관련 제・개정의 이유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헌법 제31조의 각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되는 내용이

없어서 제・개정의 이유는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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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한민국 헌법 제31조의 연혁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은 총 10회에 걸쳐 개정이 되었으며,교육관련 조항의

제정 또는 개정은 1963년,1972년,1980년 총 3회의 제․개정이 있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다.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모든 교육기관

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를 통하여 ‘균등하게 교

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제시하였다.

1952년 7월 7일,1954년 11월 29일,1960년 6월 15일,1960년 11월 29일 4회에

걸치 헌법 제․개정 중 교육관련 조항은 기존 제16조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1963년 12월 17일 교육관련 헌법 조항을 제․개정을 하였다.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

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

어야 한다.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되었으며 기존 제16조에서 제27조로 조항을 바꾸고 기존 1항에서 5항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추가시켰다.

1969년 10월 21일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교육관련 조항은 제27조와 변화가

없었으며 1972년 12월 27일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 제27조」“② 모든 국

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와 같이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추가시켜서 중등교육의 의무교육화

를 위한 법원(法源)을 만들었다.

1980년 10월 27일 헌법 개정은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중요한 변화를 준 사건

이라 할 수 있다.주요 개정내용으로 기존 헌법조항 제27조에서 제29조로 개정

하고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보장된다.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은 법률로 정한다.”과 같이 제4항에 교육의 전문성을 추가시키고 교육의 자주

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법제화 시키는 법원(法源)을 만들었다.또한 평

생교육 진흥법의 법원(法源)과 교육제도․교육재정․교원지위 법률주의가 추가

되었다.2012년 1월 1일부 기준으로 1988년 2월 25일 마지막 헌법개정을 통해

교육관련 조항(이하 ‘교육헌법’)을 제29조에서 제31조로 개정을 하고 현재 교육

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헌법 제31조 1항 내지 6항이 완성되었다.



- 14 -

구 분 내 용

「헌법」

[1948.7.17.]

[헌법 제1호]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적어도 초

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

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1952.7.7.][헌법 제2호],대한민국 헌법[1954.11.29.][헌법 제3호],

대한민국 헌법[1960.6.15.][헌법 제4호],대한민국 헌법[1960.11.29.][헌법 제5호]

조항 내용 상동

「헌법」

[1963.12.17.]

[헌법 제6호]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

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1969.10.21.]

[헌법 제7호]

상동

「헌법」

[1972.12.27.]

[헌법 제8호]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의무교육은 무상으

로 한다.④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1980.10.27.]

[헌법 제9호]

제29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

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

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1988.2.25.]

[헌법 제10호]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

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

흥하여야 한다.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

한다.

<표 Ⅱ-3>대한민국 「헌법」제31조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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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교육헌법의 조항별 주요내용

교육(敎育)과 법(法)의 만남은 무한함과 유한함의 만남이다.국가의 통치조직

과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에 교육

관련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은 <표 Ⅱ-3>에서 알 수 있듯이 쉽지만은 않았다.

우리 헌법은 민주국가・문화국가・사회국가원리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기

본이념으로 하면서 이의 실천적 방법으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모든

국민의 교육권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의 제도적 장치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을 헌법상의 기본권

으로 보장하고 있다.이러한 교육권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교육의 형식적・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시키는 것은 기본권 주체 스스로의 노

력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교육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

31조 제2항・제3항・제5항에서 가정과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동

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동조 제6항에

서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교육형성을 막기 위해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명시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2.11.12.89헌마88).

한상범(1988)은 헌법 제31조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한 규정이라고 한다.이 권리를 근로의 권리․노동3권․사회보

장을 받을 권리․환경권 등과 같은 사회권 또는 생존권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교육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 국민에게 정치적 복지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하여

일방적인 물질적 수혜자가 된다면,1대99의 법칙이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정

치사회를 99대1의 사회로 만들고 말 것이다.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교육권은 사회권 또는 생존권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31조를 바탕으로 한 교육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모든 교육정책과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

로써 제시된다.동법을 바탕으로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교육관련 중요한 법률들이 만들어졌으며 교육관련 위헌법률소

송의 다양한 판례 및 대법원 판례의 판결문에 많이 인용되기도 한다.교육현상

을 설명함에 있어서 헌법 제31조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설명자체가 불가

능한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조문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특히,동법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교

육조리가 일컬어지는 제4항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할 것이며 제6항 교원제

도 법률주의를 ‘Ⅱ-3.교사 지위의 법정주의’별도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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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교육헌법의 기본조항으로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 권리를 소극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의미하기 보다는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

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수

학권의 보장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

구하고(헌법 제10조 전문)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헌법 제34조 제1항)필

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인 것이다.동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학부모의

교육을 시킬 권리,의무교육의 무상원칙,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

성・대학의 자율성,평생교육진행,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지위

법률주의 등은 수학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수단적 규정이라고 판결하고 있

다(헌법재판소 1999.3.25.97헌마130).

이러한 헌법 제31조의 취지를 고려하면,국가는 교육시설이나 교육인력이 특

정지역에 편중되거나 지방과 큰 질적 차이 없이 전국적으로 적정하게 분포되도

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또한 지

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

례를 내리고 있다(헌법재판소 2007.12.27.2005헌가11).

한상범(1988)은 헌법 제31조 제1항을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에 바탕을

둔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정의내리고 있다.자유주의의 교육론에 따르면 교육의

자유라고도 말해지곤 한다.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의회의 교육위원이었던 공

돌세는 공교육을 시민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기본이 되는 교육

이라 일컬으며 국민교육론을 주장한다.주요내용은 교육은 나라의 일에 참여하

는 시민으로서,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저한의 필수요건이며,이는 시

민・사회인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성별․신분․문벌 등

의 모든 제약을 허물고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그리고 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디까지나 피교육자의 학습권을 초점으로 하여 세워지는

것이다.즉,사회적 생존권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권리이지 나라가 은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 제1항의 조문을 ‘능력에 따라’,‘균등하게’,‘교육을 받을

권리’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능력에 따라’와 관련하여 김철수(2008)는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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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차별이 생긴다고 한다.헌법재판소 또한 「능력이라 함은 정신적․육

체적 능력을 말하며,재산․가정․환경․성별․인종 기타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

은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능력에 따른 교육이라 함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상응한 교육을 말한다.입학에 있어서 공개경쟁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그러나 정신박약아 등 능력이 떨어지

는 자에 대한 교육을 경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오히려 국

가는 이 점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헌법재판

소 1994.2.24선고,93헌마192).

‘균등하게’와 관련하여 학설로는 ‘소극적 평등권설’과 ‘적극적 생존권설’두 입

장이 제시되고 있다.‘소극적 평등권설’은 수학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며,국가가

교육에 있어서 성별․신앙․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조건 등에 의하여 국민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혼혈아의 입학거부,특정 사회적 지위만

특례입학 등은 위헌인 것이다.‘적극적 생존권설’은 국가가 모든 국민이 평등하

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지역이 적정하게 교육시설 등을 설비하여 균등

한 교육을 시켜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의미한다.이는 국가가

경제논리로 운영되는 사회체제에서 경제적 약자로 하여금 일정수준 이상의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시해여 한

다.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에 의거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하교 및

중학교와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해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7.12.27.2005

헌가11;헌재 1994.2.24선고,헌마192;김철수,2008:1142～43).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권리의 의의,권리의 대상,권리의 종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잠재력 계발을 통한 인간다운 생

활과 직업생활의 기초마련,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로의 촉진,민주주의 토착

화,균등한 교육을 통한 직업・경제생활의 실질적 평등 실현을 통한 헌법이 추

구하는 사회・복지 국가의 이념실현이라는 의의를 가진다(헌재 1994.2.2493헌

마 19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대상’은 광의적 개념인 학교교육․가정교육․사회교육․

공민교육 등을 의미하나 이 중에서도 제도적 교육기관인 학교교육을 중시하고

있다.사교육과 공교육을 구분하기도 하나 앞에서 언급한 제도적 교육기관이 의

미한 것처럼 공교육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습권(수학권),학교선택권,교육권(수업권)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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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학습권(수학권)은 인격형성권으로서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교

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

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제시하고 있다.이는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음으로써 인간적으로 발달・성장하여갈 권리인 것이다.이 권리를 수

학권(受學權)이라고 하면서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되기도 한다.학교선택

권이란 학생들이 학습할 장소와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의미한다.이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선택을 결정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

전을 위한 기본권으로써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

한 수단인 것이다.교육권(수업권)은 학습권에 대응하여 인정되는 교육을 할 권

리이다.이 권리는 피교육자의 인간성을 개발・문화 전달・민주적 국가사회의

담당자를 육성하기 하여 국민으로서 의무・책임을 다하기 위한 권한을 총괄한

개념인 것이다.하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의

복리를 위한 법률에 제한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평준화정책은 능력에 따른 교

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인 것이다(김철수,2008:1142～47;한상

범,1988:94～99).

2)「헌법」 제31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

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1조 2항은 교육권의 실효성있는 정책실행을 위한 보조적 조항이다.피교육

자를 보호하는 사람에게 피교육자가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제시함으로써 미성

숙한 학생들에도 균등하고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게하기 위한 의무조항인 것이

다.아무리 국가가 교육에 대한 여러 설비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교육자

를 보호하는 사람이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그

렇기 때문에 국가는 교육에 대한 여러 설비와 운영을 국민의 의사에 따라 법률

로써 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며,피교육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 조항을 ‘보호하는 자녀’,‘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교육을 받게 할 의

무’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보호하는 자녀’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이자 취학연령에 있는 미성년자이

나,이들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만약 보호자가 미성년자

또는 독립하여 생활할 수 없는자를 취학시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 권리

는 실효성이 없어진다.따라서 본조 2항에서는 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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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할 목적으로 교육의 의무를 과하고 있는 것이다(김철수,2008:47).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이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교육으로서 이러한

헌법규정은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까지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합하여 9년의 의무교

육을 명시하고 있다.구 교육법 제8조의2는 점진적인 실시를 규정하였으나 정부

는 전면적인 중학교교육무상제를 실시하기로 하여 2005년 3월 24일 교육기본법

제8조 1항의 단서를 삭제했다(김철수,2008:1148～49).

「교육을 받게 할 의무」란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그 후견인이 보호하는 자

녀를 일정한 학교에 취학 시킬 의무를 말한다.납세의 의무,국방의 의무가 국

가구성 및 유지에 관한 적극적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 데 대하여,교육의 의무

는 다른 목적,즉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문화국가를 건설하는데 수

반되는 의무이다.그래서 동조는 「헌법 제31조 ①」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

한 수단적인 성격이 강하다.「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대응하여 친권자 또는

그 후견인의 교육을 「시킬 권리」를 제시하기도 한다.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 하지만,이는 모든 인간

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결정권

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한상범,1988:94～99;김철수,2008:1142～47).

3)「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의무교육제도는 일정 연령 범위의 모든 아동에게 취학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아동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인도주의적 빈민구제정책을

배경으로 하여 동 연령기간 중 아동능력의 최대한의 발달을 보장하려는 제도이

다.현대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육제도로써 의무교육의 기간은 연령주의를

취하고 있다.여기에서 연령주의란 아동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범위의 모든 아동에게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이 만 6세 전후가 되는 시기에 초등교육기관

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동의 신체,지능,정서,심

리발달단계 및 각 단계별 제 특징과 학급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

민기초교육으로서의 초등의무교육을 이 시기부터 받게 하는 것이 국가사회적

측면으로도 보편타당하다는 인류사회공동체의 역사적・전통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1994.2.24.93헌마192).

김철수(2008)는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상 국가는 피교육아동의

편의를 도모하여줄 의무를 질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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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무이행을 가능하게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무상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다.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해 우리 헌법은 제31조 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중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은 국가재정상

순차적으로 행해졌다.이것은 합헌이라는 판례가 있었다.현재는 중학교의 무상

교육은 실현되고 있으나 교육시설이나 교원의 부족 등으로 사실상의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 제1항의 조문을 ‘의무교육’,‘무상으로 한다’

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의무교육’에서 이 의무의 대상이 되는 교육은 헌법 제31조 2항에서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러한 헌법규정은 초

등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까지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합하여 9년의 의무교육을 명시하

고 있다.구 교육법 제8조의2는 점진적인 실시를 규정하였으나 정부는 전면적인

중학교교육 무상제를 실시하기로 하여 2005년 3월 24일 교육기본법 제8조 1항

의 단서를 삭제했다.

‘무상으로 한다’와 관련하여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어느 정도까지의 비용을 무상으로 해 주어야 할지 그 무상의 범위에 대해

서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무상범위법정설에 의하면 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설이다.취학필수비무상설은 취학필수비는 모두

무상이어야 하며,이를 보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설이다.그러나

사립학교의 자율적 선택으로 인한 수업료 징수는 의무교육의 무상조항에 어긋

나지 않는다고 한다. 수업료면제설은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여 무상이라 함은

다만 수업료의 면제만을 뜻한다고 보는 견해이다(김철수,2008:1148～49;한상

범,1988:94～99;권영성,2006:616).

이와 관련하여 중등교육의 경우에는 초등교육과는 달리 헌법 제31조 제2항에

서 직접 중학교교육 또는 고등학교교육 등 중등교육을 지칭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무상의 의무교육 중 초등교육

을 넘는 중학교교육 이상의 교육에 대하여는 국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입법권자가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에서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시행하도록 규정

하기 전에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헌법재판소

1991.2.11.90헌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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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조리라 일컬어지는 「헌법」제31조 제4항은 국민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

에 영향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헌재 1996.4.25.선고 94헌마119).

한상범(1988)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자치제가 되어야 하며 교육의

자주성은 이를 통해 다져져야 한다고 제시한다.자주성이란 자율이고 자치를 의

미하며 이를 제도화 시킨 것이 교육자치인 것이다.전문성과 관련하여 교육이라

는 특수영역의 전문가가 존재하며 그 전문가를 교원라고 정의내린다.교육전문

가인 교원에게 교육의 전문영역을 맡기지 않고 정당,정파,기존 정권의 이해관

계가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교육의 목적은 흔들리고 말 것이

다.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이는 부당한 외부의 개

입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기도 하지만 교원의 정치참여권을 제한하는 법원(法

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그리고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의 자유에서 대학의 자치라고 명시해야 할 것을 이 규정이 두고 있다.이는

대학의 입시로부터 학생관리,학사행정 등 행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획일화 및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육성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

다. 행정부의 간섭으로 인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한계에 봉착하듯이 모든 교육

활동에 무분별한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하여 모든 정책은 법령이 아닌

오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이는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모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것이다.

이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 제4항의 조문을 교육의 ‘자주성’,교육의 ‘전

문성’,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대학의 자율성’,‘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장된다.’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전문가인 교육자가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주적

으로 결정하고 행정권력의 부당한 침해 또는 통제로부터 제외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교육의 자주성과 관련하여 교사의 교육시설 설치자・교육감독권자로부터

의 자유,교육내용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의 배제 및 교육관리기구

의 공선제 등이 있다(헌재 2001.11.29.2000헌마278). 교육의 ‘자주성’과 관련하

여 교육자치의 확대,교사 및 학부모의 자유로운 학교운영의 참여,교원의 신분

보장을 통한 교육의 자주성 보장,교사의 교육의 자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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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확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써 지방자치를 너머서 학교자치를 통해 교육을 완성시키는 것이다.학교자치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교과용도서의 선정 및 심의,방과후 학교 운영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강화하게 되었다.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

는 교육내용 선정권,교육과정 운영권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그리고 교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외부의 압력에 의해 교육활

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교사의 교육의 자

유를 통하여 교사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호하고자 한다.

교사의 복무와 관련성이 깊은 ‘교육의 자유’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여

교육을 할(시킬)자유를 의미한다.학설에 따르면 ‘교육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

를 행복추구권에서 찾는 견해,학문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헌법 제31조에서 찾

는 견해가 있다.

행복추구권설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교육할 자유를

통해서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학문의 자유설에 의하면 학문의 자유는 대학에

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육기관에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대학에

서만 교수의 자유를 인정할 것이 아니고 일반학교에서도 교육의 자유를 인정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도야중인 초․중․고

생들을 상대로 한 하급교육기관에서도 교사의 교육의 자유 내지 수업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마지막 교육권설에 의하면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그 주 대상으로 하는바,그에 대응하는 권리로서 양친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전체에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판례에 따르면 교사의 수업권

은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겨나는 직권인데,그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헌재 1992.11.12선고,89헌마 88).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교육에 대한 식견,교육자로서의

전문판단 등을 할 것을 요구된다.그렇기 때문에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이나 그 집행 담당하거나 참여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2001.11.29.

2000헌마278;헌재 2007.4.26선고,2003헌마 947등 병합).교육의 ‘전문성’은

교원의 교육정책결정권과 교원의 교육권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교원이 직접 교

육정책을 결정내릴 수는 없으나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제12조에 근거

한 교원단체의 교섭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

장하고 있다.그리고 교원의 교육권이란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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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쌓고 자격증을 받은 교사가 교육활동의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학

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이는 복무규정과 관련하여 교사의 전

문성을 정의내리는 법원(法源)으로 제시될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도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특

히,대의정치 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정상의 의사결정방법은 당파

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라든가 특수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

우가 많다.인간의 내면적 가치증진에 관련되는 교육문화 관련분야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해

서는 권력적 개입은 가급적 억제되는 것이 온당하다(헌재 1992.11.12.89헌마88).

‘대학의 자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연결시켜야 한다.김철

수(2008)는 기본권성 관점으로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

의 보장 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

이라고 정의내렸다.대학은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헌재 1992.10.1.92헌마68,76(병

합)).복무와 관련해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수와 교수의 교육

의 차이가 있으며,이는 강학의 자유와 수업의 자유,정년보장 등의 쟁점을 야

기시켰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이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의 백년

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

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또한 장래를 전망한 일

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

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

서 비롯된 것이다(헌재 1992.11.12.89헌마88).이는 헌법이 수학권을 국민의 기

본권으로서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실현하는 의무와 책임을 국가가 부담

하게 하는 교육체계를 교육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5)「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사회의 계속적인 발달은 대학교육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인 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변화의 교육의 범위를 학교교육으로 제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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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시민참여교육 등으로 확대되었다.그래서 1982년 12월 31일 「사회교

육법」이 제정되었으며 1999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으로 명칭이 개정되었

다.「평생교육법」[시행 2011.7.25]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

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직업능력 향상교육,인

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6)「헌법」 제31조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

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는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이하 ‘교육법정주

의’)에 관하여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법정주의는 교육제도와 교원의

지위를 행정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고,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입법자는 교육제도와 교원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함께 교원의 신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관

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따라서 초・중・고등학교 학

생의 교육기본권 및 교사 등의 교육자유권의 보장과 행사를 위한 기본적 사항

인 교과서의 저작과 선택에 관한 중요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그리

고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규정한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

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구체

화인 것이다(헌재 1991.7.22.89헌가106; 헌재 1992.11.12. 89헌마88; 헌재

2003.2.272000헌바26).

하지만 이 조항은 단순히 교육제도와 교원의 지위를 부당한 행정권력 등의

침해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은 아니다.무엇보다도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며,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행위는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이다.그래서 교원의 신분보장․사회적․경제

적 지위 등 교원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으며,교사의 복무조항 중 의무,금지

관련 조항이 많은 이유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 조항의 내용 중 교사의 복무와 관련된 “교사 지위의 법정주의”을 중심으

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우선 교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형

식적 측면인 공무원 신분과 내용적 측면인 권리,의무,책임 그리고 특수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특히 일반직국가공무원과 교사 법적 지위의 내용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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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함으로써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

무원복무규정」을 적용・준용함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이 연구를 통해 교

사의 법적지위에 맞는 복무규정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표 Ⅱ-4>대한민국 「헌법」 제31조의 주요내용

조 항 주 요 내 용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능력에 따른 교육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상응한 교육

-균등 :소극적 평등권설,적극적 생존권설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수학권),학교선택권,교육권(수업권)등

제31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

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합한 9년의 의무교육

-교육을 받게 할 의무

:학령 아동의 친권자・그 후견인이 보호하는 자녀를 일정한 학교에

취학시킬 의무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의무교육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합한 9년의 교육

-무상 :무상의 범위관련 학설

(무상범위법정설,취학필수비무사설,수업료면제설)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자주성 :교육자치제의 법원(法源),행정권력 통제를 배제한 교육자

에 의한 교육내용 등의 자주적 결정

-전문성 :교육정책・집행을 교육전문가에 의한 담당 또는 참여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외부세력(정당,정치관련 등)에 의한 부당

한 간섭 배제

-법률이 정하는 바 :법률유보주의로 행정기관의 통제가 아닌 구회

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

제31조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제도 및 교육지위 법정주의(교육법정주의)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한 법원(法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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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사 지위의 법정주의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1980년 10월 27일 헌법 개정시 추가된 헌법 제29조 제6

항에 처음 등장하였다.헌법 제29조 제6항은 교육제도,교육재정,교원지위 등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으로써 1988년 2월 25일에 제31조 6항으로 조항만 개정되

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교육제도 법률주의 중 교원지위의 법정주의에 중점을

두고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교원의 지위를 우대하고 교원의 신분을 보

장하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의 교육권 보호와 교육의 수월성(秀越性)

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 헌법정신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교육기본법」 제14조에 의거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신분은 보장하고 있다(헌재 1991.7.22

선고,89헌가 106).하지만 ‘교육의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란 말

에 서 알 수 있듯이 교원의 권리 등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교원의 의무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할 수 있다.교사 지위의 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교원의 지위’와 ‘법률

로 정한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교원의 지위’란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

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교원의 근무조건・보

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헌재 1991.7.22.89헌가

106).하지만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

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교사의 법적

지위는 형식(법규)와 내용(권리,의무,책임,특수성)으로 구성되여 있으며,교사

의 복무규정과 관련해서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다.

‘법률로 정한다’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과 그 제도가 일시적인 특정 정치

세력에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일관성 있게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민

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헌재 1999.3.25.97헌마130).하지만 국민의 교

육권을 담당하는 교사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고 있는 현

재 법체계에서는 민주주의이념을 실효성있게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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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정주의의 필요성

교사 직무의 특수성과 교사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바로 교사가 일반근로자

와는 달리 교육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는 공직자로서 파악되는 실질적인 근거

이다.교사가 교육활동이라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의 특수성・자

주성・전문성 등이 보장될 때에 비로소 실효성있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 것

이다.그러나 여기에는 교육의 구조적 특성 중 교육의 특수성 등에 내재하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하나는 교사 직무의 특수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

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저해가 되어

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또한 교사가 속한 한 시대의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이

념과 윤리 속에서 직무의 특수성 등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즉,교직의 특수성

등은 그 자체가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국민의 교육권 실현에 공헌

할 것인가와 그 시대의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의 공동 이념 또는 윤리와 조화될

수 있는가라는 상대적 관계에 따라서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국가는 국가・사회발전의 장래를 떠맡고 있는 교육제도를

수립함에 있어서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교사의 관계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사

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파악하여 그들 사이의 사적자치에 맡기지 아니하고 있

다.나라마다 그 나라의 전통과 사회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교육제

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그리

고 실질적 관련당사자인 교사,학생,학부모,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지역주민 등 사이의 합의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실

제로는 이들 각 계층을 대표하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그 사회의 교육에 관한 전

통을 참작하고 아울러 교육의 효율성과 능률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제도

의 발전적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특히 전통적으로 학문을 숭상하고 스승을 어

버이와 같이 받들어 온 한국사회에서는 교사에 대한 존경과 윤리적인 기대감이

한층 클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유달리 높아 교육제도의

원활한 운영・유지와 향상은 국민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제도와 교사의 지위를 자유경제 또는 사적자치에 맡긴다

면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 등은 사회적 계층,경제적 능력,문화 및 인종의 차이

등으로 실효성있게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빈인빈 부익부라는 시장원리가 교육

속에도 적용되어 사회계층의 재생산,부의 되물림을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고

말 것이다.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

을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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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교사의 법적 지위의 형식

교사는 국가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와 민법의 사인(私

人)신분을 갖는 사립학교 교사로 나눌 수 있다.고전(2002)은 국․공립학교 교

원에 대한 법적 지위 형식,이른바 신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현행 교

육기본법 제14조 제5항은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다.한편 국․공립학교 교원은 자격․임

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의 특례로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형식은 교원지위 유형에서 볼 때 형식상으로는 공직자로

서 법적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다.교육공무원법의 성격이 공무원법의 일종이라

는 데서도 그러하고 교육공무원 내에서도 이른바 교원과는 다른 직렬로서 교육

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9조의 표현으로 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

사를 지칭)이 존재하여 교원에게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지위명칭의 여지마저 남

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도 그러하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결함은 교육

의 공공성을 교원 신분의 공무원화를 통해서 꾀하려고 한 점이다.교육의 공공

성 확보에 있어서 교원 신분의 공무원화는 비록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교원으로서의 자격취득은 국․공립학

교 교원과 동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사립학교법 제52조)임면에 있어서는 학

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해 임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53조의 2).

따라서 형식상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사인(私人)이라

는 법적 지위 형식에 다름 아니다.그런데 기실 교육공무원법에는 복무에 관한

기본 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의 조항(교육공무원법 제

53조 제5항)을 통해서 국가공무원법의 제7장 복무(제55조～제67조)에 관한 조항

이 적용배재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

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란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그 내용은 선서

의무,성실의무,복종의무,직장이탈금지,친절공정의무,비밀엄수의무,청렴의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수여시 대통령허가요구,품위유지의무,영리업무 및 겸직금

지,정치운동 금지,집단행위의 금지 등으로서 대부분이 교원의 법적 지위 내용

인 권리,의무,책임에 관련 사항이다.

즉,교사를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인

(私人)으로 구분하여 임면권에는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인 권리,의무,책임 및

복무에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으로 받고 있어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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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다고 하겠다.그리고 교사 중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가 늘어감에 따

라 이들의 법적 지위를 준공무원으로 보아야 할지,민사상의 사인(私人)으로 보

아야 할지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그리고 교사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신분의 법

적형식의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별도의 복무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

이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한 일반직국가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서 계

급은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하지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

는 공무원이나 연구·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즉,일반직국가공무원은 행정의 효율성이 강하게 작용하

는 것이다.

<표 Ⅱ-5>교사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법적지위 비교

구분

교사의 분류(정규직・비정규직)
일반직

국가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

시간 및 기간제

교사

법적 근거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민법」등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등

「국가공무원법」

신분 국가공무원 사인(私人) 사인(私人)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준용

<표 Ⅱ-5>을 살펴보면 일반직국가공무원과 교사간의 법적지위와 따른 법적

근거,신분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준용

하고 있는 현(現)복무규정 법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특히,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교사는 담당하는 업무가 교육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복무규정 등에서 그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국가공무

원법에 대한 교육교육무원법 등 특별법적지위 등은 제시되고 있으나 「사립학

교법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처럼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준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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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교사의 법적 지위의 내용(권리,의무,책임,특수성)

1)교사의 법적 권리

서정화(1994)는 교원의 권리를 교원이 전문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측면의 권리와 법률상 규정된 소극적 측면의 권리

로 나누어 설명했다.

적극적인 권리로 자율권,생활보장권,근무조건 개선권,복지 후생제도의 확충

권 등이 있다.자율권은 교직의 전문적 특성에 비추어 교수와 학문연구의 자율

성이 보장될 것이 요구되는 권리이며,생활보장권은 교사들이 확고한 교직관과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권이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특히 오늘

날과 같이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사회적 존경과 위신의 유지에 중요한 변인으

로 작용함을 감안할 때 교원의 처우개선과 경제적 지위 향상은 교권을 신장시

키기 위한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근무조건 개선권은 교육의 효과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적정량의 근무부담이 주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중한 학생

부담과 수업부담,그리고 과다한 잡무를 감소시키는 등 근무조건의 개선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마지막으로 복지 후생제도의 확충권은 교원의 생

활안정과 함께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덜어 줌으로써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있게 하고 교직의 유인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금,자녀학비 보조 및

장학금 지급,무주택교원을 위한 지원 대책,의료보험 혜택 등에 대한 부가혜택

이 주어져야 한다는 권리이다.

소극적 권리로 신분유지권,소송제기권,불체포특권,교직단체 활동권이 있다.

신분유지권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신분 보장은 물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일반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신분상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또한 외형상으로는 교육공무원과 똑같은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

만 임면권을 이사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 신분유지권이라고 할 수 있

다.소송제기권이란 교육공무원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소송,기타

행정상 쟁송제기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며 불체포특권은 교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는 권리를

의미한다.이 권리는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직무 수행을 보장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대한 권력기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교직단체 활동권은 교원의 교권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지

위 향상을 도모하며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자율적인 단체를 조직하여 활

동할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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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2002)은 한국의 교사를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일

반직국가공무원의 권리 기술방식대로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로 나눈

후 교사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를 기술하였다.신분상의 권리는 신분․직위

보유권,직무집행권,직명사용권,행정쟁송권,처분사유서 교부권 및 후임자 보

충발령 유예권,재심청구권이 있으며 재산상의 권리는 보수청구권,연금청구권,

실비변상청구권이 있고,교원의 특별한 권리부여로 신분보장의 중복 강조 규정,

불체포 특권,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참여권,사회․경제적 지위 우대권이 있다.

신분․직위보유권이란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교육공무원법

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

을 당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는 권리로 사립학교 교원은 학급․학과의

개페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국․공립

학교 교원보다는 신분보장이 약하다.직무집행권은 교사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교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직명사용권은 초․중등교원의 경우에는 교장,교감,교사 등의 직명 사용이 그

것이며 행정쟁송권은 위법․부당하게 그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처분 기타 불이

익 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해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소청 기타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권리이다.처분사유서 교부권 및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권은 교원이

직권에 의해 처분당할 때에는 처분사유서를 교부받을 권리를 갖고 이에 소청할

경우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후임자를 발령하지 못하는 권리이며 재심청구

권은 징계처분,기타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는 30일 이내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보수청구권은 봉급과 기타 수당을 합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연

금청구권은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청구할 수 있

고,실비변상청구권은 직무수행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신분보장의 중복 강조 규정을 통해 교원 신분 보장을 강조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을 통해 교원의 존중과 전문적 지위 및 신분에 미치는 부당한 간

섭을 아니받을 것을 강조하였다.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니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교원의 근

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의 정책결정에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참여권을 가지고 있다.또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적정하게 우대하고 보수 또한 우대되어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지위 우

대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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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교사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법적권리 비교

구  분 권리의 종류 권리의 내용

교사

서정화

(1994)

적극적 권리
자율권,생활보장,근무조건 개선,복지 후

생제도의 확충 등

소극적 권리
신분유지권,소송제기권,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

고전

(2002)

신분상의 권리

신분․직위보유권,직무집행권,직명사용권,

행정쟁송권,처분사유서 교부권 및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재심청구권 등

재산상의 권리 보수청구권,연금청구권,실비변상청구권 등

교원의 특별한

권리부여

신분보장의 중복 강조 규정,불체포 특권,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참여권,사회․경

제적 지위 우대권 등

일반직

국가공무원

신분상의 권리

신분․관직보유권,직무집행권,행정쟁송권,

처분사유서 교부권 및 후임자 보충발령 유

예,재심청구권,제복착용권 등

재산상의 권리 보수청구권,연금청구권,실비변상청구권 등

<표 Ⅱ-6>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직국가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

는 크게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로 나눌 수 있다.교사의 법적 권리와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비슷하지만 고전(2002)은 교사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권

리를 제시하여 일반국가공무원과 교사의 권리 차이를 제시함에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통하

여 교원의 신분 중복보장,교원에 대한 예우,교원보수의 우대,교원의 불체포특

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을 가진다.

교사의 신분을 중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이념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법령이 제정되고 있지 않다.현행범을 제외한 교원은

학교장의 허가없이 학교내에서 체포할 수 없다고 교사의 불체포 특권을 제시하

고 있지만 이 권리 또한 교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라고 하기에는 부족함

이 있다.그리고 경제적 지위 우대와 관련하여 초임 봉급(9호봉기준)이 일반직

7급 공무원에 비하여 조금 높을뿐 경력이 10년이상 지나면 일반직 7급공무원이

조금 더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이와같이 특별한 권리라고 제시된 교사의 권리

들은 그 실효성이 약하고 이념적,추상적인 권리가 많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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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사의 법적 의무

서정화(1994)는 교원의 의무는 적극적인 의무와 소극적 의무로 나누어 설명하

였다.적극적 의무란 업무 수행 측면에서의 의무를 가르키는 것으로 교육 및 연

구활동의 의무,선서,성실,복종의 의무,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비밀엄

수 등이 있다.소극적 의무란 주로 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정

치활동의 금지,집단행위의 제한,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등이 있다.

적극적 의무 중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는 교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교육

과 연구활동이야 말로 교사가 수행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과업이며 임무일 뿐

만 아니라 교원 자신의 전문적 성장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청된다.선서,성실,

복종의 의무는 교사의 신분에 의해 제한되는 의무이기도 하다.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는 교원은 그 직위의 성질상 항상 국민의 사표가 되고 귀감이

될 품위와 인격을 지녀야 하고,학생에 대해 공정한 교육방법을 취해야 하며 직

무와 관련하여 청렴 의무를 다해야 한다.비밀 준수의 의무는 교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소극적 의무 중 정치활동의 금지는 교원은 정당,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

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또는 선동할 수 없다.집단행위의 제한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의미

하며 그 이유는 동맹파업,태업,직장 폐쇄,기타 쟁의 행위가 교육에 미치는 영

향과 교육 본래의 사명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전(2002)은 교원이 공무원신분을 적용받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의무라는 점

에서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규정상의 의무는 교원에게 있어서 모든 신분상 의무

로 명명될 수 있고 교원의 직무상 의무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상 요구되는 의무

로 볼 수 있다.그 예로 선서의 의무,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직무전념의 의

무(직장 이탈금지,영리 및 겸직 금지,영예 등의 제한),친절․공정의 의무,비

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정치활동의 금지,쟁의행위의 금

지(노동기본권의 제한)이 있으며 교원의 특별한 의무부과로 의무․금지의 중복

강조 규정으로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정치의

중립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교육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와 수양의 의

무가 있다.

박철현(2010)은 직무상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따르며 이를 적극

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로 구분하였으며 교원의 의무를 교원소청심사결정을 중

심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사례별로 분류하였다.그 내용으로 교원의 윤

리,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직장이탈금지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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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집답행위의 금지,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정치운동의 금지 등이 있다.

교원의 윤리란 「교육기본법 제14조 ③」에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

을 확립하고,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

며,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시되여 교

사로서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성실의 의무와 관련하여 강의(학습권,수업

권,결․보강),평가(출제,평가시행,채점),연구실적,학생보호 및 지도(교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시간,학생안전,학생체벌,지나친 사무),학교운영(입시업무,

학교구성원으로서 학교운영 협조),기타 회계상 성실의무(업무 인계․인수),예

산,수입,집행,감독자의 책임)등의 결정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그리고 복종

의 의무에는 학교장의 지시,시설물 및 물품 관리 등의 결정을 예시로 들었으

며,직장이탈금지의 의무와 관련하여 교사의 시간,공무외의 국외여행,연가투

쟁,노동조합 전임자 휴직허가 등을 제시하였다.청렴의 의무에 대해서는 촌지,

과외,학교발전기금,금품수수(학부모에게 금원을 요구,급식업체 및 차량편의

제공),횡령 등의 결정을 활용하였으며,집단행위의 금지로는 노동조합 활동,교

수회 등의 결정을 예시로 제시하였다.그리고 가장 추상적인 정의로 논란이 많

이 되는 품위유지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성희롱,논문표절,언행의 문제,신고․

고발행위,시위집회 행위,음주운전,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부적절한 소청자료 제출 등의 결정을 제시했다.한 개의 사건이더라도 복

합적인 의무・금지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국가공

무원복무규정의 내용별로 분류하다보니 결정 내용이 중복적으로 제시되는 경우

가 있다.그리고 교직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국가공무원법」과 「국

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은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직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

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은 교사가 소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그

래서 교직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1953년 7월 6일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1994년 6월 4일에는「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

었다.하지만 주요내용이 성실의무 위반,복종의무 위반,직장 이탈 금지 위반,

비밀 엄수의무 위반,청렴의무 위반,품위 유지 의무 위반,친절ㆍ공정의무 위

반,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정치운동 금지 위반,집단 행위 금지 위

반 등 기존의 복무규정과 차이가 없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표 Ⅱ-7>과 같이 기존에 제시되었던 교사의 의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일반직공무원의 의무를 비교하여 교사와 일반직국가공무원이 의무상 똑같은 내

용을 적용・준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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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교사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법적의무 비교

구 분 권리의 종류 권리의 내용

교사

서정화

(1994)

적극적 의무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선서,성실,복

종의 의무,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비밀엄수 등

소극적 의무
정치활동의 금지,집단행위의 제한,영리업

무 및 겸직의 금지 등

고전

(2002)

신분상의 의무

선서,성실,복종,직무전념,친절・공정,

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정치운동 금지,

집단행동 금지 등

직무상의 의무

(교원의 특별한

의무부여)

의무・금지의 중복 강조,연수의 의무

등

박철현

(2010)
직무상의 의무

교원의 윤리,성실,복종,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영리업무 및 겸

직금지,정치운동 금지,집단행위 금지 등

일반직

국가공무원

직무상의 의무
법령준수,복종,직무전념,친정공정 의무

등

신분상의 의무
비밀유지,품위유지,정치운동금지,집단행

동금지 등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의무조항으로 서정화(1994)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

무를 제시하고,고전(2002)은 연수의 의무를 제시하였다.박철현(2010)은 교원소

청심사위원회의 징계결정을 바탕으로 교사의 의무를 제시함에 따라 직무상의

의무로 한정하는 제한점을 갖지만 교원의 윤리라는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조

항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육 및 연구활동 의무,연수 등을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1962

년 2월 21일 제정된 「교원연수령」이 21번 개정을 통해「교원 등의 연수에 관

한 규정」으로 제・개정이 이루어졌다.하지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이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어떠한 내용이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훈련과 연수라는 용어의 사용으

로 일반직공무원과 교원간의 개념적 구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조항 내용상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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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사의 법적 책임

김동희(2004)는 교사의 법적 책임을 협의적 책임과 광의적 책임으로 나누고

있다.협의적 책임이란 공무원신분으로서 복무관련 사항 등을 위반했을 때 지는

행정상 책임을 의미하며 광의적 책임이란 행정상책임을 포함한 형사상 책임,민

사상 책임을 의미한다.

행정상책임은 징계책임과 변상책임이 존재한다.징계책임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법」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한 경우,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책임을 진다.변상책

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거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

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

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또한 「회계관계직원 등

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

단체,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고전(2002)은 형사상의 책임을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가 일반사회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국가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받는 지위”를 말한다고 한다.

「형법 제122조내지 제135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제시하고

있으며,그 내용으로는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의 누설,선거방해,수뢰,사전수뢰,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알선수뢰,뇌물공여등,몰수,추징,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이 제시되고 있다.

민사상책임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장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하고 사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가해자(공무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법적책임과 관련하여 교사와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차이는 징계위원회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반직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 의거

중앙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교사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징계기준과 관령해서

도 일반직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두고 있으나 교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두어서 징계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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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성적조작,인사비위,금품수수,학생에 대한 심각하고 상습적인 신체적 폭

행 등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Ⅱ-8>교사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법적책임 비교

신분

법적책임
교사 일반직국가공무원

행정상

책 임

종류
-징계책임(「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

-변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등)

징 계

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중앙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징계양정

기 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

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

칙」

징계기준

차 이

-성실의무위반

(성적・생활기록부관련 비

위,인사상 비위,학교폭력

은폐관련 비위 추가)

-청렴의무위반

(금품수수 추가)

-품위유지의무위반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추가)

- 성실의무,복종의무,직

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청렴의무,품

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집단행위금지 등

형사상

책 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형법 제122조내지 제135조」등)

민사상

책 임
-「국가배상법 제2조」의거한 구상권 등

<표 Ⅱ-8>에 제시된 것처럼 교사와 일반직국가공무원은 모두 행정상・형사

상・민사상 책임을 모두 지고 있다.하지만 행정상 책임 중 징계위원회와 징계

양정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하지만 권리 등의 신분

보장적 측면에서는 교사와 일반직국가공무원과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징계기준

과 관련하여 성실의무위반 2건,청렴의무위반 1건,품위유지의무위반 1건을 추

가 시킴으로써 교사가 의무・금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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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직의 특수성

본 연구에서 일반직국가공무원과의 차이점으로 교직의 ‘특수성’을 제시하였다.

교직의 ‘특수성’이란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윤리적 의식’을 의미한다.

‘교사의 전문성’이란 협소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활동,학생지도시 필

요한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다.‘학생’이라는 성장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사람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수업활동,

학생지도시 필요한 능력’과 관련하여 홍은숙(2011)은 교원이 갖추어야 할 지식

과 능력으로 교과에 대한 지식과 열정,교수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학생 및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지식,학교조직 및 학교운영에 대한 지식이라고 제시하

였다.그리고 김의석 외(2008)은 교과학습지도능력,생활지도능력,특별활동지도

능력,학급・학교경영능력,교육행사 및 기타 자원관리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아닌 교원의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 제시하다보니 교감・교장

등이 포함된 광의적으로 해석되었다.‘수업활동,학생지도시 필요한 능력’이란

수업활동과 관련하여 교과・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과 지도능력,학생지도와

관련해서는 생활지도 및 상담능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이와 같은 “교사의 전

문성”은 단순히 교육활동의 보호차원이 아닌 학생의 학습권을 실효성있게 보장

하기 위하여 교사의 복무규정 내용상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적・윤리적 의식’이란 타 직종에 비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하고 존경

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필요한 윤리의식을 의미한다.특히,동양에서

는 교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할 의식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윤리적 의

식”은 교사의 전문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일부 학자들이 제시한 전

문직의 공통된 기준으로 고도의 지적 능력,장기간의 준비교육 및 계속적인 성

장,배타적 봉사성,윤리강령이 있다.이 공통된 기준들 중 윤리강령이 사회적・

윤리적 의식에 근거로 제정되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직화를 위해

서 복무규정 내용상에 교사의 윤리강령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원단체연합회는 1958년 교원윤리강령을 제정하였고,

1982년에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선포하였다.이는 윤리강령 등을 공시적으로

발표한 것에는 의미가 있으나 교직단체의 고시 수준이기 때문에 법률적 실효성

은 없다고 하겠다.그렇기 때문에 교사윤리강령과 관련하여 법규(법률,대통령

령,부령 등)로 독립적으로 제시를 하거나 독립된 교사의 복무규정상 제2조(교

사의 윤리)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입법적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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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복무와 법적 지위와의 관계

국가공무원 중 양성과정 또는 시험 등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인정받는 공무원은 법관,검사,교사 등이 있다.이 공무원의 특징은 임용과정의

지원자격으로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점,업무추진 또는 공무를 함에 있어서 고도

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높은 사회적・윤리적 의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다.특히,공무처리 결과가 제 삼자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반직국가

공무원과 별도의 복무규정 등이 필요로 하고 이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적 장치가 요구된다.그래서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표

Ⅱ-9>처럼 별도의 복무규정으로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보장받고 있다.

<표 Ⅱ-9>특정직・일반직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 비교

구  분
복무규정 

유    무
복무관련 법규 및 조항 내용

특정직 

국  가

공무원

교  육

공무원

(교사 등)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적용・준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

법관 ○
「법관윤리강령」,「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법관징계법」,「법관징계규칙」등

검사 ○

「검사 선서에 대한 규정」,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검사징계법」등

외  무

공무원
○

「외무공무원법 제19조(복무)」,

「외무공무원법 제28조(징계)」등

경  찰

공무원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징계령」등

소  방

공무원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공무원 징계령」등

군인 ○
「군인복무규율」, 「군인복제령」

「군인징계령」,「군인징계령 시행규칙」등

군무원 ○
「군무원인사법 제3장 복무」

「군무원인사법 제7장 징계」등

헌법재판소

공무원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장 복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장 징계」

일반직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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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법관윤리강령 제1조」에 의거 법관의 사법권 독립 의무를 제시함으

로써 법관의 공무활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공무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두고 있다.그리고 검사는 「검사 선서에 대한 규

정」,「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을 두어 일반직국가공무원과 별개의 선서내

용과 법복을 통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외무공무원은 별개의 복무규정,행동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무공무원

법」제19조(복무)를 통해 품위유지 의무 및 비밀엄수의 의무 등을 중복하여 강

조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징계)를 통하여 별도의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군인은 별도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소방공무

원 복무규정」,「군인복무규율」을 두어서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에 경찰사명,경찰

정신,규율,단결,책임,성실・청렴을 제시하고 있으며,소방공무원은 「소방공

무원 복무규정」제3조(복무자세)를 통해 상급자・하급자,동료간의 예절,상부상

조,동료애를 제시하고 있다.그리고 군인은 「군인복무규율」제4조(강령)에 의

거하여 국군의 이념,국군의 사명,군인정신,군기,사기,단결,교육훈련을 제시

하고 동법 제1절 복무태도를 통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군무원,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별도의 복무규정이 아닌「군무원인사법」 제3장

복무,「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장 복무를 통하여 그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직공무원 모두는 별도 또는 인사관련 기본법을 통하여 복무관

련 조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사가 속해있는 교육공무원만이 복무관련 법규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교사의 신분적 지위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준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특정직공무원 중 유일하게 교육공무원만 별도의 복무규정이 존

재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교사의 직무상 특수성이 타 특정직공무원에 비하여 별도의 복무규정을 둘 필

요가 없을만큼 일반적인 것인지,아니면 사회적・정치적 원인으로 인하여 복무

관련 조항이 사라져 버렸는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복무관련 교육관계법인 「교육기본법」,「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

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연혁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원인을

알아보고,복무규정의 재정립을 위한 법체계의 형식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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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교사의 복무에 관한 법체계

1.복무에 관한 주요 법령의 연혁

가.「교육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연혁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

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본

법」은 1998년 3월 1일 신설되었다.총3장 제27조로 구성된 교육기본법은 제1장

총칙에 목적,교육이념,학습권,교육의 기회균등,교육의 자주성,교육의 중립

성,교육재정,의무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학교 등의 설립 조항이 들어가고,

제2장 교육당사자에 학습자,보호자,교원,교원단체,학교 등의 설립·경영자,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항이 들어가며,제3장 교육의 진흥에 특수교육,영재교육,

유아교육,직업교육,과학·기술교육,교육의 정보화,학습문화의 진흥,사학의 육

성,평가 및 인증제도,보건 및 복지의 증진,장학제도,국제교육 등의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기본법」은 신설을 포함한 총 13회의 주요 개정과정이 있었으며 최종

개정은 2008년 6월 22일 부로 총3장 29조로 구성되어있다.

1차 개정은 2000년 7월 29일부로 제17조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조항이 추가

되었다.주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남녀평등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실시,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 육성을 위한 교

육적 방안 포함,남녀평등교육위원회 설립 등이 있다.이 조항으로 인하여 남녀

평등관련 교육이 현장에서 중시되었다.2차 개정은 2001년 1월 29일부로 교육부

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에 바뀜에 따라 부분 개정이 있었다.3차 개정은

2001년 1월 29일부로 제23조2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가 신설되어 학교 및 교육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한 근거가 마련

되었다.4차 개정은 2004년 1월 20일부로 제17조의2(남년평등교육의 증진)조항

중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

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신설되여

남녀차별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5차 개정은 2005년 1월 1일부로 제7조(교

육재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등”에서 “지방교육양여금”이

삭제되었으며,제6차 개정은 2005년 3월 24일부로 제8조(의무교육)1항 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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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조항이 삭제되고,제23조의3(학생정

보의 보호원칙)이 추가 되어 학생정보의 교육적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및 당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제공금지 조항이 추가되었다.

<표 Ⅲ-1>「교육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연혁

구분 시행년도 주요 개정내용 비고

1 1998.3.1 제14조 (교원)복무관련 법률주의 제시 신설

2 2000.7.29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신설

3 2001.1.29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 명칭 개정

4 2002.12.5 제23조의2(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신설

5 2004.1.20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중 남녀

평등 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6 2005.1.1 제7조(교육재정)개정

7 2005.3.24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신설

8 2005.11.8
제12조(학습자)․ 제14조(교원)개정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신설

교사의 복무

관련 조항 개정

9 2007.7.27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23조의3(학생

정보의 보호원칙)개정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신설

10 2007.8.12 제22조의2(학교체육)신설

11 2007.12.21 한자의 한글화 등으로 개정

12 2008.2.29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

명칭 개정

13 2008.6.22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개정

제7차 개정은 2005년 11월 8일부로 제12조(학습자)3항의 “학생은 학습자로서

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가 추가되었고 제14조(교원)과 관련하여 교원의 교육자

로서의 윤리의식 확립,학생들에게 학습윤리 지도,학생 개개인의 적성 계발과

관련된 제14조 3항이 추가되었다.제8차 개정은 2007년 7월 27일부로 제4조(교

육의 기회균등)1항과 관련하여 “인종”이 추가되었고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

기 위한 시책과 관련하여 제4조 2항이 신설되었다.또한 제17조의4(건전한 성의

식 함양)조항이 신설되어 학생의 존업한 성(性)보호 및 선량한 정서 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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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책마련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그리고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

칙)제2항이 추가되어 보호자의 피보호자 정보 제공권 법원(法源)을 마련하였

다. 제9차 개정은 2007년 8월 12일부로 제22조의2(학교체육)이 신설되어 학생

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 수립·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

다.제10차 개정(2007.12.21부)을 통해 한자의 한글화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 제

11차 개정(2008.2.29부)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의 명칭 개정이 있었다.그리

고 제12차 개정은 2008년 6월 22일부로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조항 중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이 2항으로 추가되었다.

「교육기본법」 개정과정 중 교사의 복무와 관련된 주요한 개정사항은 2005

년 11월 18일 제14조(교원)조항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 등이 제시되었다.하지만 기본법의 성격상 추상적

이고 이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이고 실효성있는 시행령과 규칙이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나.「국가공무원법」 ‘복무’관련 주요 개정내용 및 연혁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고 칭한다)에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인사

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

의 능률을 발휘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1949년 8월 12일에

신설되었다.총7장 제53조로 구성된 국가공무원법은 제1장 총칙에 목적,공무원

의 분류(별정직,일반직),사무감사 조항이 들어가 있고 제2장 임명과 고시에는

각 급 공무원의 임명방법 및 고시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있다.제3장 보수에는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및 보상제도와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제4장

복무는 제28조 내지 제38조로 구성되어 제28조 성실의 의무,제29조 복종의 의

무,제30조 친절공정의 의무,제31조 비밀엄수의 의무,제32조 사례 및 증여 금

지,제33조 외국정부의 영예 등 금지,제34조 직무관련 증여․향응 금지,제35조

소속공무원으로부터의 증여금지,제36조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금지,제37조 정

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제38조 복무관련 대통령령 위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제5장 신분보장에는 타의에 의한 휴직·정직·면직 금지,당연퇴직 및 면직 사

유,휴직 등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제6장 징계에는 징계의 종류와 내용 그

리고 징계위원회 구성관련 조항이 제시되었고,제7장 벌칙을 통해 부정임용시 1

년이하의 징역관련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국가공무원법 중 제4장 복무 장은 신설을 포함한 총 12회의 주요 개정과정이

있었으며 최종개정은 2009년 2월 6일 부로 총3장 29조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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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은 1961년 9월 18일부로 제37조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적 행동 금지

조항에 “노동운동”금지가 추가되었다.2차 개정은 1962년 2월 23일부로 제37조

에 단서조항으로 “단,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예외로 한

다”가 추가 되었으며,3차 개정은 1963년 6월 1일부로 제4장 복무 조항을 제7장

으로 개정하고 그 내용 또한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다.그 구성은 제55조(선서),

제56조(성실의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58조(직장이탈금지),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제61조(청렴의 의무),제62조(외국정부

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

지),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제67조(위임규정)으로

되어있다.4차 개정은 1963년 12월 17일부로 제64조,제66조 조항 내용 중 각령

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켰으며,5차 개정은 1964년 5월 26일부로 제64조,제

65조 조항에 한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이 추가되었다.

<표 Ⅲ-2>「국가공무원법」 주요 개정내용 및 연혁

구분 시행년도 주요 개정내용 비고

1 1949.8.12 제4장 복무(제28조 내지 제38조)제시 신설

2 1961.9.18
제37조 노동운동 금지사항 신설

제38조 복무관련 사항 각령으로 개정
노동운동

3 1962.2.23
제3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동운동 예외조

항 신설
노동운동

4 1963.6.1 제7장 복무(제55조 내지 제67조)개정

5 1963.12.17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대통령령으로 개정
집단행위

6 1964.5.26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업무의 관계관련 국회규칙․대

법원규칙 추가

정치운동

7 1973.4.1 제55조(선서)․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개정 집단행위

8 1982.12.28 제55조(선서)선서문구내용 삭제 등 개정

9 1995.1.1
제55조,제65조,제66조,제67조 대법원․헌법재

판소․중앙선서관리위원회규칙 추가 개정

10 2008.3.28 한자의 한글화 등으로 개정.

11 2009.2.6 제59조의 2(종교중립의 의무)신설 종교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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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개정은 1973년 4월 1일부로 제55조(선서)조항에 선서 문구인 ‘본인은 국

민전체에 대한 봉임자로서의 책임과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영광스러운 길잡

이임을 깊이 자각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가 추가되었으며,제66조(집단행

위의 금지)조항에 노동조합 전임자와 관련된 내용이 신설되었다.7차 개정은

1982년 12월 28일부로 제55조(선서)조항 중 선서문구내용이 삭제되었으며,8차

개정은 1995년 1월 1일부로 제55조(선서),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제66조(집

단행위의 금지),제67조(위임규정)에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이 추가되었다.9차 개정은 2008년 3월 28일부로 한자의 한글화 작업이

있었으며,마지막 10차 개정은 2009년 2월 6일부로 제59조의2에 종교중립의 의

무가 신설되어 공무원의 공무집행시 종교차별 금지 및 이와 관련 직무상 명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과정 중 교사의 복무와 관련된 주요한 개정사항은 노

동운동,집단행위,정치운동,종교중립 등이 있다.하지만「국가공무원법」에 제

시된 조항은 대부분 의무․금지관련 조항이며,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조항을 찾기는 힘들다.그리고 개정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교원의 의무․금지관

계이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원의 의무․금지조항이 교육활동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교육공무원법」 ‘복무’관련 주요 개정내용 및 연혁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교육공무원’이라 칭한다)의 직무와 책임의 특

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면,보수,연금,복무,연수,신분보장과 징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이 1953년 4월 18일에 신설되었다.

총8장 제39조로 구성된 교육공무원법은 제1장 총칙에 목적,교육공무원의 정의

조항이 들어가 있으며 제2장 자격과 자격증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의

자격,교사의 자격,부총장,학장,대학원장의 자격,교장,교감,교육감,장학관,

장학사 등의 자격,자격의 검정 조항이 포함되어있다.제3장 임명에는 총장,부

총장,학장,대학원장,교수 등의 임명,3급이상의 교육공무원의 임명,총장,학

장 교육감등의 임기,4급이하의 교육공무원의 임명,겸직의 금지,대학의 강사,

조교 4급이하 사무직원의 임명,권한의 위임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장 보수에는 보수의 우대,보수규정,보건수당,근속수당,여자교원에 대한

조산비,결핵성질환으로 인한 장기휴양,국가공무원법의 준용,지방공공단체의

원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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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복무와 연수에서는 제23조(교원의 정신),제24조(연수와 수양 그 비용),

제25조(교원의 재교육),제26조(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제27조(정치운동의 금

지),제28조(부정한 인사기록의 금지),제29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으로 구성되

어 교육공무원법 신설시에는 교육공무원 대상으로 복무규정이 독립법령은 아니

었으나 장으로서 구성하고 있었다.

제6장 신분보장에는 의사에 반한 면직,휴직,정직,전직의 금지,교원의 불체

포 특권,교원의 정년,당연퇴직의 사유,면직의 사유,국가공무원법의 준용 등

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제7장 징계에는 징계의 사유,징계의 절차,국가공무

원법의 준용 관련 조항이 제시되었고,제8장 벌칙을 통해 부정한 인사기록시 1

년이하의 징역관련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Ⅲ-3>「교육공무원법」 주요 개정내용 및 연혁

구분 시행년도 주요 개정내용 비고

1 1953.4.18 제5장 복무와 연수(제23조 내지 제29조) 신설

2 1962.1.6 제24조(연구와 수양 그 비용)각령으로 개정

3 1964.1.1 제5장 연수와 복무(제37조 내지 제43조)개정

4 1965.10.28
제39조,제40조,제42조 중 교육공무원 범위

에서 교육감 제외조항 추가

5 1966.4.2
제38조 중 교육공무원 범위에서 교육감 제외

조항 추가

6 1977.1.1
제42조의 2(해외파견),제42조의 3(교육연구기

관에의 교원의 배치)신설

7 1982.1.4 제5장 연수와 복무 중 복무 부분 삭제

교육공무원법 중 제5장 복무와 연수 장은 신설을 포함한 총 7회의 주요 개정

과정이 있었으며 최종개정은 1982년 1월 4일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적용․준

용에 따라 그 장이 삭제되었다.

1차 개정은 1962년 1월 6일부로 제24조(연구와 수양 그 비용)과 관련하여 기

존 대통령령에서 각령으로 개정되었으며,2차 개정은 1964년 1월 1일부로 “제5

장 복무와 연수”에서 “제5장 연수와 복무”로 바뀌었다.그리고 기존 조항 중 제

23조 내지 제29조에서 제37조 내지 제43조로 개정이 되었으며,제27조(정치운동

의 금지),제28조(부정한 인사기록의 금지)조항이 삭제되고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제40조(연수기관에서의 연수의 기회균등),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제42조(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이 신설되었다.3차 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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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0월 28일부로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제40조(연수기관에서의 연수의

기회균등),제42조(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에서 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외한

다)가 추가되었다.제4차 개정은 1966년 4월 2일부로 제38조(연수와 교재비)에

서 교육공무원(교육감과 교육장을 제외한다)가 추가되었으며,제5차 개정은

1977년 1월 1일부로 제42조의2(해외파견),제42조의3(교육연구기관에의 교원의

배치)가 신설되었다.1982년 1월 4일부 제6차 개정을 통해 제37조(교원의 정신)

과 제43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등 제5장 연수와 복무 중 ‘복무’부분 조항들이

삭제되었으며,전문 개정문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국가

공무원의 규정과 중복된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고시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과정 중 교사의 복무와 관련된 주요한 개정사항은 복

무관련 장의 삭제이다.제5장 복무와 연수가 1982년 1월 4일부로 복무가 삭제되

고 제5장 연수로 개정되었다.복무 장(章)이 삭제가 됨으로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77.12.31]제37조 (교원의 정신)“교원은 전력을 다하여 교육법정신의

구현에 노력하여야 하며,항상 화충협동하여 국민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와 동

법 제43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국가공무원법 제53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 준용한다”가 삭제되었다.재․개정이유로는 교원존중 조항의 신설

및 교육공원의 전문성 보장,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을 위하여 자격과 승

진요건을 정비하였다라고 제시되고 있으나 교직의 특수성을 살리기에는 신분보

장과 보수측면을 통해서 한계가 있다.오히려 “교원의 정신”과 같이 사회적․윤

리적 의식관련 조항을 통하여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교사로서의 의식변화가 필

요함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복무’관련 주요 개정내용 및 연혁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복무규정은

1963년 6월 1일에 신설되었다.총5장 제28조로 구성된 공무원복무규정은 제1장

총칙에 목적,책임완수,근무기강의 확립,친절공정,당직근무,출장공무원 조항

이 들어가 있고 제2장 근무시간에는 근무시간,직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시간

외근무,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관

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제3장 휴가에는 휴가의 종류,연가,연가의 허

가,결근일수와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휴가계획,휴가기간중의 공휴일,기

간의 계산기준,휴가기간의 초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제4장 영리업무 및 겸

직에서는 영리업무의 금지,겸직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제5장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에서는 정치적행위,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시행세칙으로 구



- 48 -

성되어 있다.

「공무원복무규정」 중 주요 복무조항과 관련하여 신설을 포함한 총 12회의

주요 개정과정이 있었으며 최종개정은 2011년 8월 24일부로 총5장 28조로 구성

되어 있다.

1차 개정은 1970년 6월 15일부로 제7조(파견근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24

조(영리업무의 금지)조항이 제25조로,제25조(겸직)조항이 제26조로,제26조

(정치적 행위)조항이 제27조로,제27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조항이

제28조로 개정되었다.2차 개정은 1972년 4월 1일부로 제26조(겸직허가)조항에

‘② 전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28조(사실

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1.사

무·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2.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4.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 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5.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조항이 추가되었

다.제3차 개정은 1979년 10월 6일부로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이 추가되었으

며 주요내용으로는 품위유지를 위한 단정한 복장 착용,하계복장 및 제복착용,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이 주요내용이다.제4차 개정은 1982년 4월 29

일부로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제2항 하계복장관련 조항이 삭제되고,제복관

련조항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위임했다.제5차 개정은 1983년 3월 30일부로 기

존 제2조(책임완수)조항을 제2조의2로 개정하고 제2조(선서)조항을 추가시켜

선서의 의무와 선서문을 각각 ①,② 조항으로 추가시켰다.제6차 개정은 1996

년 1월 1일부로 기존 「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복구규정」이라고 명

칭을 변경하였으며 주요 복무관련 조항 및 내용에는 개정이 없었다.제6차 개정

은 2004년 6월 24일부로 제4조의2(비밀엄수)및 제8조의3(복무실태의 확인·점

검)이 추가되었다.주요내용으로 비밀업수의 의무와 비밀 공개의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복무실태를 확인·점검

하기 위한 근거조항 등이 있다.제7차 개정은 2006년 11월 1일부로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조항을 추가시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휴가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차 개정은

2008년 9월 18일부로 제4조(친절·공정)에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조항이 추가되었

다.제9차 개정은 2009년 11월 30일부로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과 제8조의2(복

장 및 복제등)에 각각 조항이 추가되었다.주요내용으로는 집단·연명 또는 단체

의 명의로 국가의 정책을 반대 및 국책 수립·집행의 방해금지와 정치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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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및 상징하는 복장과 물품 착용금지 등이 속한다.제10차 개정은 2010년 7

월 15일부로 제2조(선서)조항 중 선서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③조항으로 추가시키고 [별표 1]선서문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표 Ⅲ-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 및 연혁

구분 시행년도 주요 개정내용 비고

1 1963.6.1 총 제5장 제28조 구성 신설

2 1970.6.15 제25조 내지 제28조 조항순서 개정

3 1972.4.1
제26조 겸직허가 단서조항 신설

제28조 노무종사 공무원 단서조항 신설
노동운동

4 1979.10.6 제8조의 2(복장 및 복제 등)조항 신설

5 1982.4.29 제8조의 2(복장 및 복제 등)부분내용 개정

6 1983.3.30 제2조(선서)․제2조의2(책임완수)조항 신설

7 1996.1.1
「공무원복무규정」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

정」으로 명칭 개정

8 2004.6.24
제4조의 2(비밀엄수),제8조의3(복무실태의 확

인․점검)신설

9 2006.11.1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신설

10 2008.9.18
제4조(친절․공정)② 종교 등에 따른 차별금

지 조항 신설

11 2009.11.30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제8조의2(복장 및 복

제 등)공무원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 방

해금지 조항,복제관련 사항 신설

12 2010.7.15 제2조(선서)선서문관련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정 중 교사의 복무와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

은 1972년 4월 1일 노동운동관련 겸직허가 단서조항 신설이다.노동종사 겸임자

의 노동운동 한정허용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호하고자 신설이 되었다.

하지만「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법령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조항이 존

재하지 않는다.그래서 교사의 의무․금지와 관련하여 적용․준용되는 법규인

만큼 단서조항으로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내용으로 개정을 하거나 교사의 독

립된 복무규정이 필요하다.특히,의무․금지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교

육의 자유문제,종교적 중립성과 종교교육의 문제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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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무에 관한 법규 현황

교사의 법적지위는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는 교육공무원이다.교육공무원은 일

반직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직무수행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별도의 의무․

금지관계상 법규,책임관계상 법규,특수성 관계상 법규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제7장 복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적용․준용

하고 있다.

교사의 의무․금지관계상 적용․준용되는 법규로 「국가공무원법」[시행

2011.8.24]제7장 복무의 제55조 내지 제66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1.8.24]중 의무․금지관련 조항,「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11.2.3]중 의

무․금지관련 조항,「공직선거법」[시행 2012.3.15]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

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

행 2010.7.5]제3조(정치활동의 금지),제8조(쟁의행위의 금지)등이 존재한다.

최무산(2008)은 「공직자 윤리법」 등 또한 의무관계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법규 적용 대상자가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무․금지 관

계상 법규에서 제외하였다.

교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행정상 책임,형사상 책임,민사상 책임이 있으나 행

정상 책임만을 다루도록 하겠다.책임관계상 법규로는 징계책임관계 법규와 변

상책임관계법규로 분류할 수 있다.징계책임상관계 법규로는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1.8.24]제10장 징계의 제78조 내지 제83조의3,「교육공무원법」[시행

2012.3.1]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와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교원지위향

상을 위한 특별법」[시행 2008.6.15]중 소청관련 조항,「교원소청에 관한 규

정」[시행 2008.2.29],「교육공무원 징계령」[시행 2010.4.13],「교육공무원 징

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2.5.1]등이 있다.변상책임상관계 법규로는

「국가배상법」[시행 2009.10.21],「국가배상법 시행령」[시행 2012.4.23],「국

가배상법 시행규칙」[시행 2010.5.20]등이 있다.

교직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교육관계 법규는 찾아보기 힘들다.교원

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법규로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시행

2008.6.15],「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시행 2012.4.16],「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시행 2012.2.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시행 2008.2.29]등이 있으나

교원의 신분과 징계관련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특수성을 담고 있지 못하다.



- 51 -

<표 Ⅲ-5>교사의 복무관련 주요 교육관계 법규 현황

구  분 주요법규 비  고

교사의 

의무․ 금지 

관계 법규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내지 제6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선거법」제9조, 제57조의6, 제86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등

교사의 

행정상 책임

관계 법규

․ 징계책임 관계 법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내지 제83조의3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51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변상책임 관계 법규

-「국가배상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교사의 

특수성

관계 법규

-「교육기본법」 제14조①내지③ : 교원의 전문성 등

-「교육공무원법」제38조① : 연구와 수양 등

-「초․중등교육법」제20조④ : 교사의 임무 등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8조 : 교육활동비 지원 등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④ : 교사의 연구의 의무 등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제4조④,

   제7조, 제8조

  : 교사의 윤리의식, 전문성 제시, 교사의 책무, 

   학생의 학권 보장을 위한 의무 등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10조

  : 교사의 인권존중 등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제3조①

  : 교사의 지속적인 연찬의 의무 등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구성원간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

한 조례안 제15조(교직원의 책무)

  : 지속적 교육활동 위한 자기계발 의무 등

조례가 

법령에 

비해

교직의 

특수성이 

더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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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육관계법의 조항 속에서 특수성이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을 뿐이다.주요 법규 조항을 찾아보면 「교육기본법」[시행 2008.6.22]제14조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동법 제14조② “교원은 교육

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등을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윤리적 의식을

제시하였다.「교육공무원법」[시행 2012.3.1]제6장 연수 중 제38조① “교육공

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의 의무가 제시되었으며,「초․중등

교육법」[시행 2012.3.21]제20조(교직원의 임무)“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법령

의 필요성을 제시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교원예우에관한규정」[시

행 2012.4.16]제8조(교육활동관련비용의 지원)을 통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

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 등에 대해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직의 특수성과 관련된 조항은 기존의 교육관계 법령보다 최근 제정된 조례

례인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2.1.9]제

3조④ “교원은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의 의무를 제시하였으며,「인천

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2011.10.17]제4조④ ‘교원은 학교교육에서 가

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힘쓰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등 이라고 제시하여 교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을 위한 연구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10조(교원,학부모,학생의 책무)을 통해 교원과 학

생의 인권존중을 제시하였고,「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제3조(기본원칙)

①항,「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구성원간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제15조

를 통해 교원의 지속적인 연찬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표 Ⅲ-5>와 같이 교사의 복무관련 주요 법규들은 복잡하게 분류되었다.본

연구자가 분류한 의무․금지관련 법규는 5개 이상,행정상 책임관련 법규는 6개

이상,교직의 특수성관련 법규는 6개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다.교사의 독립된

복무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적용․준용함에

따라 복잡한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무엇보다도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

해서도 현행 교육관계 법체계의 정비작업이 필요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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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복무에 관한 법체계 분석

<표 Ⅲ-5> 교사의 복무관련 주요 교육관계법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

의 복무관계 조항들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규 제정시 사회적,정치적 영향으로 인하여 무계획적인 입법화도 문제이

지만 교사의 신분을 대표하는 교원신분법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의 복무

관련 조항을 적용․준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교사의 복무에 관한 법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최상위법인 헌법,법률,명령,

부령,자치법규 순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법률의 최상위법인 「대한민국헌

법」 제7조①에 의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동법 제31조⑥을 통하여 교원지

위 법률주의를 제시하고 있다.헌법에서는 교사의 신분을 국가공무원과 교원이

라는 두 가지 신분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복무에 관해서도 국가공무원으로

서의 일반성,교원으로서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법원(法源)으로 활용할

수 있다.하지만 교원이 국가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

을 반증하기도 한다.

「교육기본법」제14조① 내지 ③에 의거 교사의 전문성이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성과 자질 함양을 위한 노력의 의무,윤리의식과 학생

교육을 위한 책무성이 제시되고 있다.교직의 특수성이 모두 반영된 조항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윤리적의식이 제시되어 있으나 법체계상 이를 구체적

으로 제시되어 있는 독립된 법규가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초․중등교

육법」 제20조④에 교사의 법령에 의한 교육활동의 의무를 제시하였으나 이 또

한 상징적인 조항일 뿐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법령은 없다.오히려 최근 광

주,인천,서울,제주 등에서 발표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되고 있는 현실이다.그리고 사립학교교원도 「사립학교법」제55조에 의거 교원

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제7조를 바탕으로 입법화된 「국가공무원법」은 제55조 내

지 제66조를 통하여 교사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교육공무원법」 제38조①

에 교사의 연구와 수양의 의무를 제시하였으나 독립된 복무 장 또는 복무 조항

이 없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법체계로 구성되

어 있다.본 연구의 앞에서도 제시되어 있지만 1982년 1월 4일 「교육공무원

법」개정을 통하여 복무 장(章)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사라졌는지

재개정이유를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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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나 사립학교 교직의 특수성을 살린 별도의 조항이 아니라 복무관련 국․

공립학교의 교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그 외의 특별법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볍법」을 통해서 교사의 행정

상 책임관련 규정이 제시되었으며,「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에 의거 정치활동,쟁의활동 금지의 의무를 중복하여 제시

하고 있다.중복 금지 조항은 교사의 신분이 학생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는 교육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만 오히

려 의무․금지만 중복․강조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활동을 제한하고 있는지 논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제9조,제57조의6,제86조을 통하여 교사의 정치참여의

금지를 중복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행정상 책임 중 변상책

임에 제시하고 있다.특히,정치참여와 관련하여 모든 공무원들은 복무상 금지

하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교사의 학생교육에 대한 정치교

육의 가능성 여부,그리고 다양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의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입법화가 필요로 하다.

교사의 복무관련 별도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적용․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

원 복무규정」은 교사의 선서․책임완수․근무기강의 확립․친절․공정한 업무

처리․비밀엄수․복장 및 복제 등․겸직 허가 등의 의무와 영리 업무․정치적

행위 등의 금지가 제시되고 있다.이외에도 교사가 공직활동 중 지켜야 할 행동

규범으로서 당직․근무․휴가 등의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건전한 공

직풍토의 조성,위반 시의 조치 등 공직생활시 지켜야할 의무․금지․책임관계

를 제시하고 있다.「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8조(교육활동관련비용의 지원)을

통하여 교사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원(法源)을 두고 있으며,「교원

소청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규정하여 일반직국가공무원과 별

도로 교원의 소청과 징계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별도의 징계 규정은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특별규정적 성격보다는 교사의 교육활동시 지

켜야할 의무를 중복 제시함으로써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법원(法

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시작으로,광주,서울이 차례대

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이에 대해 교사의 권리․의무․책임 등에 대한

관심은 교권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교육관계 법령보다 교직의

특수성을 더욱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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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9일 국내 최초로 교권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제4조

(일반원칙)의④,제7조(책무이행),제8조(학생교육),「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교원,학부모,학생의 책무)의①,

「서울특별시 교원보호조례안」 제3조의①,「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구성원간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제15조(교직원의 책무)등이 있다.

[그림 Ⅲ-1]현행 교사의 복무에 관한 법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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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입법 체계상의 적절성 진단

본 장에서는 교사의 복무에 관한 주요 법령 중 「교육기본법」,「국가공무원

법」,「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연혁을 분석해 보왔다.

「교육기본법」은 2005.11.18부 제14조(교원)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

성,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과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은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의무․금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조항을 찾기 힘들다.「교육공무원법」은 1953.4.18부

로 제5장 복무와 연수장이 신설되어 부족하나마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

었으나 1982.1.4부로 복무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교사의 복무관련 별도 장 또

는 조항이 부재한 상태이다.

그리고 교사의 복무와 관련하여 주요 교육관계 법규를 의무․금지관계 법규,

행정상 책임관계 법규,특수성 관련법규로 그 현황을 분류해 보았다.그 결과

법령에서는 교직의 특수성보다는 중복적으로 의무․금지조항을 강조함으로써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법원(法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상 책임에 대

해서 일반직국가공무원에 비하여 그 내용과 징계형량이 과중한 편이다.특히,

성적․생활기록부 관련 비위,인사상 비위,학교폭력관련 고의적 은폐 등과 관

련한 성실의무 위반,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청렴의무 위반,학생에 대한 상습적

신체적 폭력 등과 관련된 품위유지위반 등이 그것이다.이와 같이 교사의 의

무․금지․책임을 중복적으로 강조하는 현 교육관계 법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있다.「광주광역시 교

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인천,서울 등에서도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 조례를 제정 또는 입법화 과정에 있으며 최근「제주특별자치

도 교육구성원간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화 과정에 있다.

[그림 Ⅲ-1]현행 교사의 복무에 관한 법규 체계도를 분석해 보면 교사의 복무

관련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복무관계와 사립학교 교사의 복무관계는 「대한민국 헌

법」 제31조 제6항과 「교육기본법」을 기저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

법」을 법원(法源)으로 각각 두고 있다.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는

신분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복무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

용․준용하고 있으며,「공무원행동강령」,「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등 을 적용․준용하고 있다.그리고 일반직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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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한민국 헌법」제7조와 「국가공무원법」을 법원(法源)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그리고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고 있

으며,이외에도 「공무원행동강령」,「공무원징계령」 등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교사의 복무에 관한 법규 체계도를 바탕으로 입법 체계상의 문제점은

첫째,국․공립학교 교사,사립학교 교사의 신분상 법적 근거가 다르지만 국가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준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사립학교법」의 도입 취지

는 사학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함이다.초․중등교육에서 이

루어지는 교육을 사학으로 보아야 할지,국가에서 사립학교에 위탁한 학교교육

으로 보아야 할지 재정립이 필요로 하나 헌재는 후자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립학교의 교사는 국․공립학교 교사와

똑같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바,사립학교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복

무규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된다.「사립학교법」에서도 제55조(복무)

조항을 통하여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제시할 뿐이다.하지만 동법 제58조(면직사유)를 통하여

의무․금지 내용을 중복하여 제시함으로써 임면권자의 재량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입법 체계상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 교사의 복무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준용하고 있다는 점

이다.다시금 말하면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육공무원

법」이 제정되었으며,이외에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림 및 운영 등에관한 법

률」,「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소청에 관한 규정」,「교원예우

에 관한 규정」등이 입법화 되었으나 정작 교사의 교육활동에서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는 복무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준용하고 있는

것이다.교사의 법적 신분이 국가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복무규

정」을 준용․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듯 보인다.하지만 특정직에 속한다는 재외

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은 별도의 복무규정이 존재하여 직무의 특수성

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교사가 속하는 교육공무원 만이 직무의 특수성이 반

영된 별도의 규정,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직국가공무원이 적용하

는 복무규정을 적용․준용하는 것이다.이로 인하여 교과서관련 문제,학생들의

정치교육 문제 등 교사의 긍적적인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

며 매해마다 소청 및 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해소를

위해서 재판을 필요로 하나 근본적으로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복무관련 입법

체계상의 정비가 필요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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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복무 내용상 쟁점 분석

2012년 4월 23일 한국교육신문 1면에 대법원 ‘시국선언’주도 전교조 간부 유

죄 확정이라는 기사가 실렸다.2009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내용이다.재판부는 ‘공무원인 교원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

법정신에 비추어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교사의 공무원적 신분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 문제,노동운동 및 집단행동

문제,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정문제 등과 관련하여 쟁점이 발생하곤 한다.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공무로 하는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원이라는

별도의 법적지위가 주어지고 있으나 모든 교육활동에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을 적용하고 이외의 징계규정을 통해서도 중복적으로 의무․금지 등의 조항으

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선,「국가공무원법」 제55조 내지 제66조,「사립학교법」 제55조 를 중심

으로 교사의 의무․금지관계상의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성실․복종․품위유

지․청렴의무 등과 관련된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은 금품 및 향응 등으로 인하

여 징계의 원심이 과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모두 기각 처

리가 되었다.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판례는 교사의 근로3권과 관련된 ‘사

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교사의 집단행위 금지

관련 ‘전교조의 국가공무원법위반사건’,교사의 정치운동 금지관련 ‘공직선거및

선서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등이 있다.

교사의 책임 관계상의 쟁점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중 원처분 취소사건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징계의 절차상 문제

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원처분의 경감된 결정을 살펴보면 교사의

복무에 들어갈 중요한 내용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교사의 교

육활동 중 복종의무․성실의무․학교폭력 관련 결정 등으로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관련 판례와 결정을 중심으로 교직의 특수성(수업지도,생활지

도)관계상의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수업지도와 관련하여 교과용도서 선정

및 활용관련 판례,학습지도안 작성 및 제출 의무 위반으로 전보조치 결정 등이

있고,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체벌에 관한 교사의 징계관련 결정 등이 있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교사의 복무관계상의 규범적 정당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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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무․금지 관계상의 주요 쟁점

교사의 의무․금지관계상 주요쟁점으로 교사의 근로3권의 제한(89헌가106),

교사의 집단행위 금지(2009고단2786),교사의 정치운동 금지(2005도2209)등의

판례를 다루고자 한다.판결요지를 바탕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함으로

써 교사의 복무관련 내용상의 쟁점을 진단하고 이를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교사의 근로3권의 제한 헌법판례로는 사건번호 89헌가 106의 사립학교법 제

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이 있다.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사립학

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국민

적 합의를 배경으로 한 입법기관의 권한에 위임하고 있는 헌법조항에 따라 규

정한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을 근로3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또한 공립학교 교원에

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보다 반드시 불리한 것

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판례에서는 사립학교 교원과 공립학교의 교원은 법적지위는

다르나 직무수행에 있어서 보통교육을 담당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명

시하고 있다.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은 원칙적으로 국․공립으로 설립해야 하

지만 국가재정의 형편에 따라 사학기관에 그 일부를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 초․중등학교는 그 설립자만 다를 뿐 보통교육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국

가로부터 위임받아 공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인 것이다.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임용권자를 달리할 뿐이고 그 자격이나 기능 및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없고,현실적으로 교육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공립학교

의 교원과 대등한 신분보장과 사회보장을 받고 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의무를 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규정한 것은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

을 기회와 조건을 보장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앙양하며,아울러 공교육체계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사립학교

법」 제55조에 의해 복무와 관련하여 국․공립학교 교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

지만 그 외의 면직사유를 중복하여 제시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하여 교사의 노동운동 및 정치운동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또는 중복

적으로 의무․금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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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집단행위의 금지관련 판례로는 사건번호 2009고단2786의 국가공무원

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전교조 대전지부 소속

교사인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국정쇄신을 요

구하는 내용(제1차)또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

다는 구 국가공무원법(2010.3.22.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공익에 반한다거나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직무기강을 저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에 해당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전교조의 집단행위와 관련된 판례는 90도1356,90도2310,91

누11308,91누11780,2009고단606등이 있으며 그 판결을 상황마다 조금씩 상이

하다.위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위헌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단순

히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판례에 비추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

하는 목적을 가졌을 것,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일 것,공무원으로서 직

무의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반하는 행위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증거가 불충하여 피고인

들의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거나,교육행정의 본질적 부

분이 침해되었다는 근거가 없기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교사의 집단행위가 위에서 제시한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에 해태하지 않으

며,직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라는 추가조항을 제시함으

로써 교사의 중복적인 금지를 강조하고 있다.학생의 학습권의 보호라는 명목으

로 교사의 중복적인 의무․금지조항의 강조는 교육활동에 긍정적인 면을 위한

것인지 통제적인 면을 위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의 정치운동의 금지관련 판례로는 사건번호 2005도2209의 공직선거및선

서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어떤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제93조 제1

항,제107조,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

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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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행위자가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양태,즉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동기·방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

은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교

조가 총선을 앞두고 기획·시행한 교사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문이 비록 특정 정

당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그 기획 과정,추진 방법,참가 범위,

구체적인 표현 등에 비추어,기존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

인 행위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

진 또는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문의 기획 과정,추진 방법,참가 범위,

구체적인 표현 등에 비추어 기존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지지

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의사가 인정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에 위반

이 된다는 판례이다.이 판례에서 전교조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공무원이기 때문

에 징계사유가 된 것인지,교사이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강조되어 징계사유가 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판결문 상으로 교사이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강조한다

는 내용은 없으나 교육정책관련 교사의 의사표현을 법적으로 차단해야 하는가

에 의문을 갖게 된다.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다는 명목으로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된다면 교육의원의 폐지,교육감의

정당소속기간 축소 등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할까?그리고 올바른 민주시민

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할 의무에 대해서도 복무내용상

단조조항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로 하다.

2.책임 관계상의 주요 쟁점

교사의 책임관계상 주요쟁점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중 복종의 의무관련 결정

(교원소청결정위원회 결정문 2002-17),교사의 교육활동 중 성실의무관련 결정

(교원소청결정위원회 결정문 2004-153),교사의 교육활동 중 학교폭력관련 결정

(교원소청결정위원회 결정문 2006-250)등을 바탕으로 결정요지를 파악하고 교

사의 복무관련 내용상의 쟁점을 진단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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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활동 중 복종의무관련 결정으로는 사건번호 교원소청결정위원회

결정문 2002-17의 해임처분취소결정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있다.

결정요지를 살펴보면 여름캠프에 불참하기로 한 학교장의 방침을 무시하고 학

생 10명을 캠프에 참가시키고 자신도 허가 없이 캠프에 참가하였으며,학교장의

두 번에 걸친 복교명령을 듣지 않은 잘못이 있어 해임 처분하였다.청구인의 징

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나 캠프참가의 의도가 좋은 점,캠프복귀 후 학교장에게

사과한 점,학부모 92명이 탄원서를 제기한 점,이 사건 외에 학교방침에 반대

하여 물의를 야기한 적이 없던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3월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를 분석해보면 학교장의 정당한 학교운영상의 방침에 위배되는 캠프참가를

사유로 하는 연가신청에 대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이

근무지인 학교를 떠나 통합캠프에 참가한 것은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

장이탈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

다.이후에도 학교장이 두 차례에 걸쳐 통합캠프장에 사람을 보내 복교를 명하

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연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위법․부당하고,

위법․부당한 연가신청불허에 따른 복교명령 불응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

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하였다.그러나 교육활동이 좋은 의

도로 시작되었다는 점,학부모의 청원서를 제출한 점,학교장에게 사과한 점 등

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징계를 감경하게 되었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제57조의 복종의무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교장과 교사의 임무간의 대립이 쟁점이 된 사례이다.교장의 소속 교직

원 지도․감독권과 교사의 학생교육권과의 대립문제로써 단순히 복종의 의무로

이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교사가 교육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연히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없을 경우에는 교사의 복

종의 의무에 의하여 이를 따라야 한다.하지만 교사의 판단으로 학교장의 명령

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교사는 교육활동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까?현 교육관계 법체계에서는 교사는 복종의 의무에 따라 학교장의 명령을 따

라야 하지만 교사의 교육활동을 단순히 의무조항으로써 규제화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복무관련 규정정비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단서조항이 필요로 할

것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성실의무관련 결정으로는 사건번호 교원소청결정위원회

결정문 2004-153의 해임처분취소청구결정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있다.결정요지를 살펴보면 1985.4.6.부터 교련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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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002.3.부터 담당한 국어과목 수업에 있어 지도능력 부족으로 수업이 파행

운영되었으며,2년 동안 수업지도 능력이 개선된 것이 없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

지도 보이지 않아 해임처분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2002.1.19.국어 부전공

자격연수를 수료하고 2002.3.부터 2004.8.까지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하

여 국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국어교사로서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다.그리고 2004.5.28.3교시 청구인의 공개수업에 참관한 학

부모 대표 11명의 평가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날 학부모대표

와 함께 청구인의 공개수업에 참관한 국어과 교사 14명의 평가에서는 대체적으

로 ‘무난’하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볼 때,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수업능력이 부족하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수업지도

능력 부족’은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절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결정을 내

렸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교과수업이나 학생

지도 등과 관련된 잘못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해임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우에 해당한다.청구인이 교과수업이나 학생지도를 거부한다거

나,무단결근․무단조퇴 등으로 심각한 수업결손을 하였다는 등 교사로서 법령

을 준수하지 않고 기본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있

어야 할 것이다.‘수업지도 능력 부족’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사유의 종류인

관계법령 위반과 직무상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 그리고 품위손상 등에 포함되

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부적절하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

위 결정에서는 교사의 수업지도 능력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안 보인다

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당한 사례로 추상적인 복무규정의 내용으로 인하여 사립

학교 교원의 피해사례를 제시하고 있다.특히,사립학교는 임면권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재량권 내에 속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애매모

호하다.복무규정상에서도 품위유지,성실의무 등이 가장 많은 징계사유가 되면

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연구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복무관련 규정

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의무․금지관련 조항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임의적 해

석으로 인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사례를 발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학교폭력관련 결정으로는 사건번호 교원소청결정위원회

결정문 2006-250의 감봉1월처분취소등청구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있다.결정요지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사건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관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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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체벌과 음주 후 보충수

업에 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및 감봉1월 처분하였다.원처분 감봉1월

처분의 발단의 계기가 된 학교폭력사건과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간에 직접적

인 인과관계가 크게 성립하지 않는 점,학교폭력사건을 폭로함으로써 그 피해학

생의 기본적 인권과 수업권을 지키고자 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당국,학생,학

부모 및 지역사회 등에 경각심을 갖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방

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징계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여준 반

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감봉1월처분은 과중하여 불문(경고)으

로 감경한다 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를 분석해보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2012년 4월 중학교 학생의 자살 소식

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각종 교과부의 대책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요

즘 교사의 징계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교사의 학생에 대한 처벌이 징계권

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

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대법원 1988.1.12.87다카

2240).하지만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상

필요로 하더라도 학생이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

로 교사의 생활지도를 위한 간접체벌(그린마일리지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학생

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점을 가진다.

위 결정은 교사의 징계권 또는 신체적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무원

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의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과 관련되어 있다.하지

만 주요내용은 학교폭력사건을 폭로함으로써 그 피해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수

업권을 지키고자 한 사건으로서 학교당국,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에 경각

심을 갖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방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

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계가 경감되었다.적극행정의 의미로서 그 의도를 고려한

처분인 것이다.이와 같이 교사가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생활지도관련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국가공무

원이기에 교직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적용․준용

하고 학생 체벌 등과 관련 상황에서는 징계 후 적극행정의 개념 징계강겸을 하

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당사자로서 안타까울 뿐이다.이러한 여건 속에서 교사에

게 의무만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조장하지 않는 현행 교육관계 규범

의 정당성 문제는 좀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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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수성 관계상의 주요 쟁점

교직의 특수성 관계상 주요쟁점으로 교사의 수업지도관련 판례 및 결정,교

사의 생활지도 관계 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전자와 관련하여 교과용도서의

선정과 관련된 판례(89헌마88),학습지도안 작성 및 제출 의무 여부(재심위결정

91-41)등이 있으며,후자와 관련하여 학생체벌과 관련된 결정(소청위결정

2007-294)등이 있다.이 쟁점분석을 통하여 교직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복무관

련 내용상의 쟁점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교사의 수업지도관련 판례로 사건번호 89헌마88의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

법소원 관한 헌법판례가 있다.판결요지를 살펴보면 국민의 수학권(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

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국정교과서

제도는 교과서라는 형태의 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독점하는 것이지만,국민

의 수학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학년과 학과에 따라 어떤 교과용 도서에 대하

여 이를 자유발행제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러한

경우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관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이를 검․인정제로 할 것인가

또는 국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 관하여 교과용 도서의 국정제는 학문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

유를 침해하는 제도가 아님은 물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도

무조건 양립되지 않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학생의 교육에서 교사가 어떠한 내용이든지 마음대로 가르

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다만,학생교육이 아닌 다른 기회를 통한

교사개인의 학문연구나 그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므로 교사

개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초․중․고교교육에 있어서 교과

용도서에 국가가 관여하는 이유는 초․중․고교의 교육이 가지는 특성과 그에

따르는 국가의 책무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초․중․고교교육 등 보통교육의 단

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세계관,사회관,인생관 등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품성과 보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교육법 제93조,제94조,제100조,제101조,제104조,제105조 참조)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어서는 학교의 지역별․공사(公私)별․교육환경별 차이,

교원의 자질별․능력별 차이,교과의 과목별․내용별 차이 등을 가능한 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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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피교육자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수업지도관련 결정으로 사건번호 재심위결정 91-41의 학습지도안 작

성 및 제출 의무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다.결정요지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사

가 학습지도안을 제출하라는 교장의 명령을 거부하는 등 학사운영에 역행하는

언행을 하였기 때문에 타 학교로 전보조치가 필요하다는 교장의 내신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및 동 제28조 4항에 의거해 학기 중

에 전보조치를 한 데 대해 이를 취소 청구한 사건이다.재심위는 전보조치가 직

근 감독자의 의견에 따라 부득이 하게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교육공무원 인

사관리규정 제18조의 2및 제20조에 합당하다고 하였다.그런데 교원에 대한 전

보조치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그 명령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근

무지의 변동에 따른 불편이나 자존심의 손상 등 주관적이거나 심정적인 불이익

이 있을 수 있으나,신분상의 불이익이 되는 법상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판결하에 청구를 각하하였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그리고

사회적․윤리적 의식이라고 정의를 내렸다.특히,수업지도와 관련하여 학습지

도안 작성,수업관련 다양한 수업방법의 활용,지도내용의 재구성,학생들의 발

달수준의 이해 등을 필요로 한다.이와 같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사는 사

전에 수업을 디자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교사가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권한과 교사의 권한이 충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다.그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

무)제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학생을 교

육한다.’와 제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이다.즉,

교사는 따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장의 명령에 의하여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법령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위법에 불

과하다는 생각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교육활동 및 수업을 함에 있어서 일반직국가공무원의 복무를 적용하

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그대로 적용․준용한다면 복종의 의무에 따라 학

교장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하지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교

육상황이 있는 만큼 복종의 의무로 모든 교육활동을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 복무의 조항이 필요로 할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관련 결정으로 사건번호 소청위결정 2007-294의 정직1월처분

감경청구에 관한 결정이 있다.결정요지를 살펴보면 수업 중 2명의 학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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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벗어난 체벌을 가하여 정직1월에 처한 결정이다.청구인의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받고 있으며 학생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객관

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원처분은 타당하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이처럼 학생의

체벌과 관련있는 사건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 속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유행이 된 듯하다.

교실 속 인권,학교 속 인권 등 인권이라는 단어가 교육당사자들 간에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학생의 인권과 다른 학

생들의 학습권 보장의 이익형량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쟁이 될 듯 싶다.

이 결정은 교사가 소속학교의 학생체벌규정에 따라 학생의 체벌하지 않았으며

그 체벌 수준 또한 사회적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정직1월 처분을

내린 결정이다.주요 결정을 보면 당사자 학교의 학교체벌규정으로 학생에게 체

벌을 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하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부위 선정의 적정성 :작은 충격이나 고통으로도 신체에 위협을 주는 부

위를 피하여야 한다.둘째,간접전달의 방법 적용 :매를 사용하거나 기합을 주

어 간접적으로 전달하도록 한다.셋째,동의 확인 :피체벌 학생이 자신의 잘못

을 뉘우쳤거나 공동체 생활의 규정 등을 어긴 사실에 대하여 인식한 것을 확인

한 후,피체벌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등이다.규정의 절차를 따랐다고 하

더라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

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

면 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5.28.선고 90다17972판결).’라고 결정을

내린 대법원 판시처럼 사회적 통념상 괜찮다라는 이해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체벌의 정당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교육활동 중에는 한 학생의 잘

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경우,절차에 따른 간

접체벌만으로 학생의 행동수정이 일어날 수 있을 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특별신분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최소한

교사의 교육활동관련 복무조항에는 체벌관련 상황에 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반

영되었으면 한다.이와 같이 교직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판례․결정을 살펴보았다.교직의 특수성이 실효성있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사

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판시문 중 사회적 통념상이라는 단어처럼 사회적․윤

리적 의식의 반영이 꼭 필요로 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이 복무관련 조항으로 들

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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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복무관계의 규범적 정당성 진단

2012년 5월 3일 교과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부 조례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

반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교과부는 조례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단순히 조례 조항의 내용이 상위법의 위반이다 라는 해석보

다는 조례 조항이 좀 더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반영하여 사회

적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라 사려된다.교직의 특수성과 관련해서도 상위법령보

다는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교권

확립헌장 운영 조례」 제4조(일반원칙)의④,제7조(책무이행),제8조(학생교육),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교원,

학부모,학생의 책무)의①,「서울특별시 교원보호조례안」 제3조의①,「제주특

별자치도 교육구성원간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제15조(교직원의 책무)

등의 조례가 좀 더 자세히 반영되어 있다.이는 교육법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한

법체계의 현실도 있지만 상위법령의 복무관련 조항이 교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규범적 정당성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자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와 결정을 정리하면 <표 Ⅳ-1>과 같다.

<표 Ⅳ-1>교사의 복무관련 주요 판례․결정 분석

복무관련

쟁점내용
사건번호 주요내용

의무․금지

관계상 쟁점

89헌가106 교사의 근로3권 제한관련 헌법 판례

2009고단2786 교사의 집단행위의 금지관련 대법원 판례

2005도2209 교사의 정치운동의 금지관련 대법원 판례

책임

관계상 쟁점

소청위 2002-17 교사의 교육활동 중 복종의무관련 결정

소청위 2004-153 교사의 교육활동 중 성실의무관련 결정

소청위 2006-250 교사의 교육활동 중 비밀엄수의무관련 결정

특수성

관계상 쟁점

89헌마88 교사의 국․검정 교과서 사용관련 판례

재심결정 91-41 학습지도안 작성 및 제출 의무 여부관련 결정

소청위 2007-294 교사의 생활지도관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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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교사의 복무관련 쟁점들은 관련 규정의 해

석상 모호성,규범적 정당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임에는 분명하다.이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복무규정 제정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임을 반증하기도 한다.그렇기 때문에 각 쟁점별로 규범적 정

당성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교사의 복무관련 의무․금지 관계상 주요 쟁점은 교사의 근로3권,집단행위,

정치운동관련 문제이다.교사의 법적지위로 인하여 교사의 근로3권,집단행위,

정치운동 모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것인 판례이다.하

지만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허용여부,특히 교육관련

정책에 관하여 교사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교육정책에 관한 교사의 의사 반영이라 함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이다.또한 정치교육의 제한은 교사의 교육

대상이 미성숙한 학생들을 대상이기 때문에 제한되고 있으나 진정한 민주주의

의 정착을 위해서는 한정적으로 허용이 필요로 할 것이다.

교사의 복무관련 책임 관계상 주요 쟁점은 표면적으로 복종의무,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로 제시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교육활동간 교장과 교사의 권한문

제이다.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하고자 하더라도 교사의 교육활

동 보호하는 법령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학교장의 명에 따라 교육활동

을 실시하여야 한다.학교장의 전문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교장의 의사에 따르다보면 학생의 학습권보다는 학교의 평가,학교장

의 평가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복무조항이 필요로 하다.

교사의 복무관련 특수성 관계상 주요 쟁점인 국․검정 교과서 문제,학습지도

안 작성 의무문제 등은 교사의 교육내용 선정권과 관련되어 있다.이 문제들 또

한 교과부장관,학교장,교사의 교육활동 상의 권한 문제를 별개로 해석할 수는

없다.교사의 전문성을 법적으로 실효성있게 허용해 준다면 교과내용을 자유롭

게 선정 및 재구성을 하고 자신만의 수업기술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현재 교육관계

법체계상 별도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을 적용․준용함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복무 안에서 모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이다.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복무관련 쟁정이 된 조항들에

대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고,무엇보다

도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복무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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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및 제언

1.교육법상 복무규정의 입법 재체계화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교육관계 법규의 연혁 및 법체계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

하여 각각의 법규들이 교육당사자들의 교육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것처럼 보이나 서로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상위법과의 관계 내에서의

상충성,똑같은 내용의 중복성,복무관련 조항 및 법령 등의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교육현장 속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기본법」제14조(교원)제6항에 교사의 복무 법률주의를 제시하였으나

별도의 교사복무관련 규정의 부재,2005년 11월 18일 동법 제14조(교원)제3항

으로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 등이 신설되었으나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한 실효

성의 한계,별도의 교사복무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적

용하는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준용․적용,1982년 1월 4

일 「교육공무원법」제5장 연수와 복무 중 복무의 삭제로 인한 유일한 교사의

복무관련 별도 장 삭제 등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규들이 사라지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와 모든 복무상황이 동일시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교육

관계 법체계의 대안으로 현장 속 교육당사사의 요구,교사의 전문성,사회적․

윤리적의식이 반영된 교사의 교육활동관련 조례가 광주,인천,서울,제주에 신

설 또는 입법화되었다.이렇게 제정된 자치법규(조례,교육규칙)등은 교육관계

법령보다 교직의 특수성을 조항으로 반영되고 있음에 의미가 크지만 상위법에

서 다루워야 할 내용을 하위법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관계 법체계의 Bottom-up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

법」의 별도 법률로 법적지위 규정하고 있으나 국․공․사립학교 교사 모두 복

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적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교직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교육관계 법체계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특히,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복무관련 중복금

지․의무 조항을 두고 있어 국․공립교사와 권리는 동일한데 의무를 이중적으

로 부여하는 신분적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그리고 현행 교육관계법상 교사의

복무와 관련하여 모든 법률적 근거를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

정」로 두고 있음은 일반직 공무원과 교사의 공무상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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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의 특수성을 법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이는 교사가 속

하는 교육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공무원

법」으로 근거를 두는 입법목적을 간과한 것이다.

교육관계법의 입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

교 교사의 법적지위 차이가 반영된 복무규정 신설 또는 동일한 교육활동을 실

시하나 법적신분의 차이로 발생하는 사립학교 교사의 중복 의무․금지 조항의

삭제,특정직 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살린 별도의 복무규정 신설 또는

「교육공무원법」의 복무관련 장의 재개정이 필요로 하다.

사립학교 교사의 복무상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조항 신설은 교사의 복무관

련 별도 규정이 없는 현 시점에서 이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현실적

차선책으로 「사립학교법」제1절 자격․임면․복무에 제시된 해임사유 등 사립

학교 교사이기에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금지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이는 국․공립학교 교사와 신분적 차이에서 오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된 일부지역에서 사립학교를 다님으로써

교사의 교육활동 제한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제한된다면 합리적 차별이라

고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에 속하는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복무규정을 제

정할 필요가 있다.대표적인 특정직 공무원으로는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

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국가정

보원의 직원 등이 있다.이 특정직 공무원의 복무규정으로 「경찰공무원 복무규

정」,「소방공무원 복무규정」,「재외공무원 복무규정,「군인복무규칙」등이

별도로 존재하며,복무관련 법령으로 「법관윤리강령」,「검사 선서에 관한 규

정」등이 있다.하지만 교육공무원에 속하는 교사관련 별도의 복무규정의 부재

는 교육을 공무로 다루는 공무원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 조항에는 교직의 특수성(전문성,사회적․윤리적 의식)이 반

영되어야 할 것이다.또한,대통령령 수준의 복무규정보다 법률을 통하여 교사

의 복무관련 이상적 해결책으로 「교육공무원법」의 복무관련 장을 신설하는

방법을 제시한다.1982년 1월 4일 「교육공무원법」제5장 연수와 복무 중 복무

의 삭제로 복무에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적용하게 되었다.이후에는 교사의 복무와 관련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는 차이가 없으며,중복된 금지 조항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가 발생하였다.고로,독립된 복무 장의 신설은 조항의 내용 구성 또한 중요하

지만 조항의 존재자체가 교직의 특수성이 법규로 반영되었다는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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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교육 관계법상 복무규정의 입법 재체계화 제안

1안 :별도의 복무관련 대통령령 신설 2안 :「교육공무원법」의 복무 장(章 )신설

특정직공무원

종류

복무관련

대통령령 

법관 법관윤리강령

검사
검사선서에 관한 

규정

외무공무원 재외공무원복무규정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복무규정 

신설

군인 군인복무규율

제1장 총칙

제2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제3장 자격

제4장 임용

제5장 보수

제6장 연수

제7장 복무 신설

제8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9장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제10장 별칙

교육법상 복무규정의 입법 재체계화를 위한 제안을 정리하면 <표 Ⅴ-1>과

같다.1안인 ‘별도의 복무관련 대통령령 신설’을 실효성있게 입법화하기 위해서

는 선과제로 「교육공무원법」에 복무와 관련하여 제60조(위임규정)으로 ‘교육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가지는 의의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관련 조항인 「사립학교법」 제

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를 통하여 국․공․사립학교 교원 모두가 동일한 「교육공무

원복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에 있다.이를 바탕으로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원 복무규정」을 국무회의 등을 통하여 통과가 된다면 실효성 있는 대통령

령으로 입법화 할 수 있다.

2안인 ‘「교육공무원법」의 복무 장(章)신설’은 국회의 통과 등 입법과정 속

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수준의 복무관련 조항이 있음에 의의가 있다.복

무의 장을 통하여 교원의 복무가 규정된다면 대통령령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나 별도의 복무관련 법률의 입법화는 「교원지위법」과 같은 근원적 해결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기적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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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원 복무규정의 특성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등 현재 교육

문제의 쟁점은 교육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대립적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이

다.이는 교육당사자인 학습자,보호자,교원,교원단체,학교 등 설립자․경영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립관계가 하나의 먹이를 두고 싸우다가 상대방에

게 독약을 먹여 결국 자신도 죽고마는 공명조 관계임을 간과한 채 문제가 발생

하면 서로를 따가운 시선으로만 바라본다.그러다 보니 교육당사자의 특수성을

살린 교육관계법의 조항 신설보다는 일반국가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의무․금지

내용의 중복,조례의 상위법 위반관련 행정소송 발송,교육당사자 대상 사안발

생 시 관련 근거법규의 중복성 문제 등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처럼 복무관련 분쟁의 소재가 되는 현행 교육관계법의 규정을 의무․금지관

계,책임관계,교직의 특수성 관계로 연구한 내용을 재정리하고 이를 통해 교직

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원 복무규정(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의무․금지관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되는 규정으로 「사립학교법」[시행

2012.1.26.]제58조 제1항 4호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

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할 때”,

「국가공무원법」[시행 2012.5.24.]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시행 2012.5.24.]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

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등이 있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4호와 관련된 사립학교 교사의 정치운동․집단

행위 금지는 「국가공무원법」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제66조(집단 행위의 금

지)에 제시되어 있지만 중복하여 제시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교사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하고 있다.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

는 모든 교사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지만 개정과정 중 본질적인 문제는 등한시

한 채 임면권자의 재량권 보호 등을 위한 조항이라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4호는 삭제 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과 관련

해서도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에 속하는

교사는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위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하지

만 별도의 「교원 복무규정」의 신설 또는 「교육공무원법」의 복무 장(章)을

신설 등을 통하여 단서조항으로서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는 공직선거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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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후보자의 교육정책 및 공약을 분석하여 단체의 명의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

음.’,‘교원노조 및 교원단체는 교원의 근무환경 및 복무여건,그리고 전문성 신

장에 관한 정책과 법률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집단적 의사를 표현

할 수 있음(교원행정 및 교원입법 청구권 보장).’등을 둠으로써 교사를 수동적

교육실천가가 아닌 자신의 의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 교육실천

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관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되는 규정으로 「국가공무원법」[2012.5.24]제55

조(성실 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동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

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등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5조,제63조는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사안에 따라

임의적으로 해석․적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특히,교사에 적용되는 「교

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반직 국가

공무원에 비하여 “라.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마.신규채

용,특별채용,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

니한 경우”등이 추가되어 있다.그리고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하여 ‘다.미성년

자에 대한 성폭력’,‘라.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등이 추가

되어 있다.징계양정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은 그 직무가 매우 중요함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중복

적 금지와 그에 따른 책임만이 최선책일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즉,교사의

복무규정 내에 권리 또는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조항을 다룰 수 없으나 「교원

신분법」 등 독립된 법률이 입법화 될 경우에는 중복된 의무만큼 충분한 권리

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성 관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되는 규정으로 「국가공무원법」[2012.5.24]

제57조(복종의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2012.3.21.]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학생을 교육한

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등이 있다.

제56조(복종의 의무)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는 교사의

책임관계 뿐만 아니라 교직의 특수성과 관계가 깊은 조항이다.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복종의 의무에 따라 교사는 모든 교육활동을 교장의 허락을



- 75 -

구분 주요내용

규정 목적
․「교육공무원법」 제60조(위임규정)신설.

-의의 :「교원 복무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용어 정의

․‘교원’:「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유아

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을 말함.

․‘복무’: 교원이 헌법상의 교육규정(헌법정신)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교직의 특수성을

기저로 한 의무,금지,책임관계 등)

교원의

서원(선서)

의무

․교원은 취임식 아래와 같은 서원문을 낭독 및 서명해야 함.

-예시 :“나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전문가로서

교육법령과 교육이론 및 교육자적 양식에 따라 학생을 교육

하며,교육전문사로서 갖추어야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교직윤리 의식을 확고히 하여 학생의 학습권

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

하여 바람직한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해 이바지 할 것을 다

짐합니다.”

※ 출처:고전 외(2010).교원양성과정에서 청렴교육 강화 방

안 연구.p182.

-의의 :교원의 전문성,사회적․윤리적 의식 신장이 반영된

윤리헌장을 선서함으로써 교직의 특수성을 공식화하기 위함.

득하여야 한다.즉,교장의 재량권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교사는 법률에 따라 교

육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교육관계 법률이 없기 때문에

교장의 명령 등에 따라 교육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교직의 특수성 관

계에 관한 판례와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교장과 교사의 권한문제를 이분법적

으로 나누어 권리관계를 정확히 나누고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 또는 재량권 강

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더 심각한 상황

까지 직면하게 된다.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복무규정상

‘교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 신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학교장은 교사의 전

문성을 존중해야한다.’등의 조항을 두어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윤리적 의식

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교원 복무규정」의 조항을 구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복무규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교사의 수업권 등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표 Ⅴ-2>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원 복무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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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주요내용

교원복무

심의위원회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의 보호 및 교원으

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복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의의 :성실의 의무,품위유지 의무,청렴의 의무 등 애매모

호한 의무와 관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고려한 해석을 위

해 ‘교원복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교육활동

상의 복무

․교장․교감․수석교사는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하고,

교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학칙에 따라 교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의의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수업지도안 결재,교내

학생의 교육활동 및 학급경영관련 장학 등의 권한을 교사에

게 위임하기 위한 조항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에 상당한 공이 있는 자

를 위해 교원포상제도를 마련해야 함.

-의의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포상제도를 법

제화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제도의 정착을 위함.

․교사는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객관적

이고 교육적인 민주적 시민교육(정치교육)과 종교적 심성교육

(종교교육)에 노력하여야 함.

-의의 :교원은 종교적․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학생

들로 하여금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적․종

교적 소양 및 소신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능력을 갖

추고 이를 실시하는 적극적인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정치활동의

제한과

공직선거

참여범위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는 정치활동을 금지함.단,교원노조

및 교원단체는 공직선거시 정당 및 후보자의 교육정책 및 공

약을 분석하여 단체의 명의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의의 :교사 개인의 정당가입 또는 교직단체의 정치활동은

다소 시기상조적임.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은 지나친 시민권

의 제한이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교원집단의 언로

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교육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정당정

치시대에 선거는 매우 중요함.고로,최소한 교직단체를 통해

공직선서에서 교육정책에 관하여 교원이 다양한 판단 준거를

통해서 교원들의 권익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최선의 정책과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

여하는 것을 보장토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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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주요내용

노동기본권

및

집단적

의사표현

보장범위

․교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짐.또한 「교육기본법」상

교원단체를 설립하여 장관 및 교육감과 교섭․협의할 수 있

음.그러나 일체의 쟁의행위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는 금지함.다만,교원노조 및 교원단체는 교원의 근무환경

및 복무여건,그리고 전문성 신장에 관한 정책과 법률에 대하

여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집단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

(교원행정 및 교원입법 청구권 보장).

-의의 :현행 법률은 교원 개인과 교직단체를 막론하고 광범

위하게 공무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여 민주적인 교육여론의

수렴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교육현안에 대한 일회의 서명으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함.따라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활동을 통하여 교원관련 정책과 입법에

관한 집단의사 표현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신고된 집회참

가,교직단체의 서명운동 참가,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교내

유인물의 게시와 배포 등)보장할 필요가 있고,장기적으로

교직단체 외의 비영리단체의 회원으로서 또는 2인 이상의 교

원들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전제 조건하에서 교

원정책 및 교원입법에 관한 의사표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가도록 함.

타법과의

관계

․「교원 복무규정(안)」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아래의 법

령을 준용․적용하며,상충된 내용은 「교원복무규정」을 우

선 적용토록 함.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55조 내지

제66조 적용함.

-지방공무원 교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47조 내지 제

58조 적용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제55조에 의거 「국

가공무원법」제55조 내지 제66조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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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언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복무규정은 왜 없을까라는 의문으로 시작된

본 연구는 교사의 복무관련 개념 재정립,교사 지위의 법정주의 논의,헌법 제

31조 등 복무관련 주요 교육관계 법령의 연혁 분석,주요 교육관계 판례 및 결

정 분석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윤리적 의식이 반영된 복무규정의

입법 재체계화 및 그 내용을 제시했음에 의의가 있다.하지만 연구과정 속에서

복무관련 선행연구의 부재,제한적 연구대상으로 인한 한계성 등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통해 이어질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첫째,선행연구의 부재,복무관련 연구물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교직의 특수

성이 반영된 복무관련 개념 정의를 일반화시키지 못하였다.본 연구에서는 교직

의 특수성과 복무의 개념 정의가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하

지만 교직의 특수성 정의를 헌법재판소의 판례문을 인용하여 전문성과 사회

적․윤리적 의식이라고 협소적으로 정의를 내렸다는 점,복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를 정리한 수준에서 연구를 마무리한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그렇기 때문에

교직의 특수성,그리고 특수성의 구성요인인 교사의 전문성,사회적․윤리적 의

식,교사의 복무에 대한 개념정의를 일반화하는 연구가 필요로 하다.또한,교육

활동이란 교사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의 교육당사자들과 함께 이

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이러한 관계가 반영되도록 충분한 재검토

와 연구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연구대상을 교원이 아닌 교사로 한정지음으로써 교원 복무규정의 필요

성을 일반화하기가 어렵다.연구과정 중 교수,교장․교감 등과의 복무상 차이

점이 무엇인지,또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무규정(안)을 제

안할 수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교사로

한정지은 이유는 복무와 관련하여 교사만이 가지는 특수성 보다는 방대한 의무,

금지,책임,특수성 관계를 모든 교원에게 적용할 있도록 일반화시키기에는 부

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을 하는 모든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대상으로 교수,교장․교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비교 또는 일반

화 작업이 필요로 하다.

셋째,복무와 관련하여 교육관계 법령의 연혁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복무관련 조항의 신설과 그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재․개

정문을 비교․분석하고 개정 연도에 발생한 교육관련 주요 쟁점 등을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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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연혁을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특히,1982년 1

월 4일 부로 「교육공무원법」제5장 복무와 연수가 제5장 연수로 개정되어 복

무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

정」을 적용․준용하게 되었다.이 부분을 단순히 연혁분석으로 마치는 것보다

는 왜 개정되었는지,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당시 학교에서 적용되는 복무

관련 주요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개정과정 속에서 교원노조 및

단체는 어떠한 행위를 취했는지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본 연구에서 교육관련 판례 및 교원소청심사결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모

든 판례와 결정을 다루지 못하였으며,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분석이 부재함에

따라서 연구의 완성도에 아쉬움을 남긴다.특히,교육관련 판례와 관련하여 과

거 주요판례 또한 교육적 의미가 있으나 2012년 전교죠 관련 대법원 판례 등

최근 판례에 대해서 다루지 못한 점,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

회 결정 중 취소 결정만 다루었다는 점,일본․미국 등 해외에서 교직의 특수

성․복무․판례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후속연구에서 보충할 필요가 있다.이릍 통하여 개념의 협소성,특정한 판례 및

결정 분석에 따른 본 연구의 한계성을 후속연구를 통하여 일반화 과정이 필요

로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정 목적,용어 정의,교원의 서원(선서)의무,교원복무심사위원

회,교육활동상의 복무,정치활동의 제한,노동기본권 및 집단적 의사표현 보장

범위,타법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별도의 「교원 복무규정(안)」을 제시하였지만

정치참여 및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조항의 완성도에 아쉬움을 남긴다.그렇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특정직 공무원 중 별도의 복무규정이 존재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경창공무원 복무규정」,「소방공무원 복무규정」,「검사

의 선서에 관한 규칙」등을 바탕으로 해외 복무규정 사례와 교사의 교육활동시

주요쟁점에서 도출한 교직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형식과 내용을 갖춘

「교원 복무규정(안)」을 제시되었으면 한다.이와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교원 복무규정」이 법제화되고 교사의 전문성과 높은 사회적․윤리적 의식이

교육현장에 반영되어 교사가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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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nalysisoftheLegalSystem andContents

regardingtheTeacher'sService

Baek,GyuHo

MajorinElementary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Ko,Jeon

Thestudyisstartedfrom thequestionwhy「NationalPublicOfficialsAct」

article55orarticle66,and 「PublicOfficialsServiceRegulations」 are

appliedandemployedwithoutseparateservice-relatedregulationswhichare

mostprominentlyconnectedwithteacher'steachingactivityintheeducation

field in which teachers' professionalism is stressed. In the existing

discussions, issues related to specific obligation, responsibility, and

prohibitionwerediscussedandorganizedratherthanprovisionofrealistic

solutionstoissuesrelatedtoteacher'steachingactivity.Wefeltsorryabout

thissituationandcametodecidetodothisstudypartiallyforthisreason.

Theaim ofthisstudyistopropose「Teachers'ServiceRegulations(pla

n)」reflectingteachers'specialcharacteristicsthroughreestablishmentofthe

conceptofservice reflecting discussions ofteacher's legalstatus,their

distinctcharacteristics and through analysis oflegalsystem related to

educationand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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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researchquestionsareasfollowstoachievethispurpose:

First,whatareproblemsresulted from relationshipsbetween teacher's

legalstatusbasedonthespiritoftheConstitutionand「PublicOfficials

ServiceRegulations」whichareappliedandemployedcurrently?

Second,how iseducation-relatedlaw system regardingteacher'sservice

composedandwhatareproblemsinrelationtolegi'slationsystem?

Third,whatareproblemsregardingregulationsfoundthroughanalysisof

key issues including Constitutionalprecedents and decisions related to

teacher'sserviceandsoforth?

Fourth,what are revision programs of service regulations reflecting

teachers'specialcharacteristicsetc.andwhatareproposalsinordertosolve

issuesrelatedtoservice?

Literature analysis and research methods of law interpretation were

employedsoastosolvetheaboveproblems.Throughliteratureanalysis,we

reestablishedteacher's'service'conceptreflectingteachers'distinctiveness,

professionalism, social․ethical consciousness and diagnosed the

appropriatenessoflegislationsystem throughdiscussingtheprinciplesoflaw

ofteacher'sstatusandeducationalConstitution,andthroughanalysisofkey

education-related lawsassociatedwith service.And through theresearch

methodology ofinterpretation oflaw,key issuesofservicecontentwere

classified into and analyzed obligation․prohibition relation,responsibility

relation,anddistinctivenessrelationfocusedonprecedentsanddecisionsand

bythis,normativelegitimacyofservicerelationswasdiagnosed.

Findingsobtainedthroughtheaboveresearchprocessareasfollows:

First,in orderto reflectteachers'specialcharacteristics according to

forms oflaws,itis necessary to re-systematize legislation ofservice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education law.For this,2 plans were

proposedinordertomodifylegalsystem ofeducationrelationrelatedto

service.Forplan 1,thenew foundation ofthepresidentialdecreewas

proposedinrelationtoservicereflecting teachers'distinctiveness,andfor

plan2,weproposedtonewlymakeseparateserviceregulationsin「Public

EducationOfficial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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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Teachers'ServiceRegulations(plan)」wereproposed,which are

composedofarticlesreflectingteachers'distinctivenessaccordingtocontent

ofthe law.We tried to identify service regulations reflecting teachers'

special characteristics through「Teachers' Service Regulations(plan)」

composedoftheobjectiveoftheregulations,definitionsoftermsofteachers

and service, obligation of declaration, concrete explanation of vague

obligation through the teacher's service screening committee,principals',

vice-principals' and senior teacher's obligation of respecting teachers'

professionalism,rewardprogramsforteachers,restriction ofpossibility of

religious․politicaleducation,andpoliticalactivity,andcoverageofguarantee

ofbasicrightsoflaborandcollectiveopinionexpressions.

Puttingtheseresultstogether,wearetoproposeasfollows:Teacher's

teachingactivityshouldbeprotectedinordertotrulyrealizestudents'right

forlearning.Throughlegislationof「Teachers'StatusLaw」etc.withthe

abovesolutions,itisnecessary toreestablish teacher'slegalstatusand

discussresulting rightsandobligation relations.However,ifweconsider

timeandeffortsrelatedtorevisionofthelaw,asthesecondbestplanit

wouldbedesirabletoenact「Teachers'ServiceRegulation」atalevelof

thepresidentialdecreetoprotectteacher'steachingactivity,whichwillbe

able to lead to the construction ofeducationalenvironmentin which

students'rightforlearningisguaranteednaturally.

Keywords:Teacher'sService,Teacher'sProfessionalism,

Keywords:ThePrincipleofLaw aboutTeacher'sstatus,

Keywords:Teachers'Service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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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교육기본법

[시행

1998.3.1]

신설

교육기본법

[시행

2000.7.29]

第17條의2(男女平等敎育의 증진)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男女平等

精神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體育·科學技術등 女性의 활동이 취

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敎育的 方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學校敎育에서의 男女平等增進을 위한 學校敎育課程의 기준과 내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敎育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

여 男女平等敎育審議會를 둔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男女平等敎育審議會의 委員의 資格·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교육기본법

[시행

2001.1.29]

第17條의2(男女平等敎育의 증진)①·② (현행과 같음)

③-------------敎育人的資源部長官------------------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男女平等敎育審議會의 委員의 資格·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02.12.5]

제23조의2(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

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04.1.20]

第17條의2(男女平等敎育의 증진)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사회교육시

설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體育·科學技術등 女性의 활동이 취

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敎育的 方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學校敎育에서의 男女平等增進을 위한 學校敎育課程의 기준과 내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諮問에 응하

기 위하여 男女平等敎育審議會를 둔다.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한 男女平等敎育審議會의 委員의 資格·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05.1.1]

第7條(敎育財政)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부 록

<부록 1>「교육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연혁



- 87 -

교육기본법

[시행

2005.3.24]

第8條(義務敎育)①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업무

------.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

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05.11.8]

第12條(學習者)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第14條(敎員)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이를 바탕으로 학생에

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敎員은 특정 政黨 또는 政派를 支持하거나 反對하기 위하여 學生을

指導하거나 煽動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敎員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公職에 就任할 수 있다.

⑥ 敎員의 任用·服務·報酬 및 年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

律로 정한다.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

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제반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07.7.27]

제4조(敎育의 기회균등)①-------인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

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감안하는 교육·편의시설 마련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① (현행과 같음)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

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

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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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

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第28條(奬學制度등)①----------장學制度 ------------------.

②·③ (현행과 같음)

교육기본법

[시행

2007.8.12]

제22조의2(학교체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

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2007.12.21]
한자의 한글화 등으로 개정.

교육기본법

[2008.2.29]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① ∼ ③ (현행과 같음)④---교육과

학기술부장관---.⑤ (현행과 같음)

교육기본법

[2008.6.22]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① (현행과 같음)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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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국가공무원

법

[시행

1949.8.12]

신설

제4장 복무

제28조 모든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법령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

다.

제31조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

하여야 한다.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의 증인 또는 감정

인이 되어 직무상비밀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장관의 허

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허가없이는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

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혹은 증여를 받을 수 없다.

제33조 공무원으로서 외국정부로 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

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4조 공무원은 그 직무에 관계있는 청부업자,물품조달자,기타계

약자로 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제35조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소속공무원으로 부

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6조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

속장관의 허가없이 다른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7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

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공무원의 근무조건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써 정한다.

국가공무원

법

[시행

1961.9.18]

제37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공무원의 근무조건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

으로써 정한다.

국가공무원

법

[시행

1962.2.23]

제37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사실상 노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예외로 한다.

국가공무원

법

[시행

1963.6.1](1)

제7장 복무

제55조 (선서)①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다만,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행하게 할 수 있다."본인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

<부록 2>「국가공무원법」 중 ‘복무’관련 주요 개정내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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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법령 및 직

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6조 (성실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 (직장이탈금지)①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현행범은 예외로 한다.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

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

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②공무원은 직

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2조 (외국정부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

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①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

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1.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

하게 하는 것

5.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

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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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④전항 이외의 정치적행위의 금지

에 관한 한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

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각령으로 정하는 사

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67조 (위임규정)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대법원규칙 또는 각

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법

[시행

1963.12.17]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국가공무원

법

[시행

1964.5.26]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①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④전항 이외의 정치적행위의 금지

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법

[시행

1973.4.1]

제55조 (선서)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여야 한다.다만,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행하게 할 수 있다."본인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임자로서의

책임과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영광스러운 길잡이임을 깊이 자각

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

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전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

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야 한다.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국가공무원

법

[시행

1982.12.28]

제55조 (선서)공무원은 취임한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

다.선서문구내용 삭제

국가공무원 제55조 (선서)공무원은 취임한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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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1995.1.1]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다만,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④제3항외의 정치적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

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②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위임규정)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법

[시행

2008.3.28]

제55조 (선서)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다만,불가피한 사유

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성실 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

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

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다만,현행

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

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

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② 공무원은 직

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

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

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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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

하게 하는 것

5.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 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

도록 요구하거나,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

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사실상 노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

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

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7조 (위임 규정)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법

[시행

2009.2.6]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

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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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교육

공무원법

[시행

1953.4.18]

신설

제5장 복무와 연수

제23조 (교원의 정신)교원은 전력을 다하여 교육법정신의 구현에 노

력하여 항상 화충협동하여 국민의 구감이 되어야 한다.

제24조 (연구와 수양 그 비용)① 교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단히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②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교원

의 연수에 요하는 시설과 장려방도를 계획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

야 하며 교원에게는 매월 정액의 교재연구비를 지급한다.③교재연구

비의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5조 (교원의 재교육)교원에게는 재교육 시설 기타 연수에 관한

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균등이 부여되어야 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

는 이에 상당한 연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교원은 수업의 지장이 없는 한 소속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무장소를 떠나서 연수할 수 있다.

제27조 (정치운동의 금지)교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부정한 인사기록의 금지)교육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 증명과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국가공무원법 제4장은 교육공무원에

준용한다.

교육

공무원법

[시행

1962.1.6]

제24조 (연구와 수양 그 비용)③교재연구비의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령으로써 정한다.

교육

공무원법

[시행

1964.1.1]

제5장 연수와 복무

제37조 (교원의 정신)교원은 전력을 다하여 교육법정신의 구현에

노력하여야 하며,항상 화충협동하여 국민의 구감이 되어야 한다.

제38조 (연수와 교재비)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

여 불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방도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교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국가

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 (연수기관의 설치)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

<부록 3>「교육공무원법」 중 ‘복무’관련 주요 개정내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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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연수기관에서의 연수의 기회균등)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

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교원은 수업에 지

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제42조 (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①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

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②전항의 재교

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국가공무원법 제54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 준용한다.

교육

공무원법

[시행

1965.10.28]

제39조 (연수기관의 설치)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외한다)의 재교육

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연수기관에서의 연수의 기회균등)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

외한다)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42조 (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①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소속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외한다)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

야 한다.

교육

공무원법

[시행

1966.4.2]

제38조 (연수와 교재비)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방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교육공무원(교육감과 교육장을 제외한다)

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교육

공무원법

[시행

1977.1.1]

제42조의2(해외파견)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다.

제42조의3(교육연구기관에의 교원의 배치)문교부장관 또는 교육

위원회교육감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연구

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국가공무원법 제53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 준용한다.

교육

공무원법

[시행

1982.1.4]

제5장 연수와 복무 중 ‘복무’부분 삭제

【제·개정이유】

[전문개정]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교권존중의 조항을



- 96 -

새로이 신설하며,교육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전문

직원의 자격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보수우대조항을 신

설하고,명예퇴직수당을 따로 규정케 하는 등 전체 교원의 권익을 보

호하며 특별승진요건에 있어서도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고,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특

별채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립학교교원의 국·공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의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사

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서 교육의 평준화와 동질성 확보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산학협동체제를 확립하고 우수한 대학교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초빙교원제도를 마련하고,교육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

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연수제도를 마

련하며,교장의 임용권자를 격상하고,교육공무원의 휴직제도·정년제

도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기타국가공무원법의 개정(1981·4·20)으

로 교육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국가공무

원법의 규정과 중복된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경력을 필수요건으로

함.

②사립학교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

③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도록 명시하고,교직수당지급의 근거

를 마련함.

④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학교원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함.

⑤대학교수등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이나 다른 특정직공무원,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간에 서로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는 겸임할 교육공무원의

자격기준에 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함.

⑥부총장의 임명제를 보직제로 바꾸어 교수중에서 총장의 제청으

로 문교부장관이 보하도록 함.

⑦교장의 임용권자를 문교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함.

⑧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

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있어서 다른 교육공무원의 구감이

되는 자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등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⑨교육공무원을 국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게 하거나 국내외의 교

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

고 연수를 받은 자에게는 복무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함.

⑩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원에 의하여 2회에 한

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그 기간은 각각 1년이내로 하고 교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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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이 수학의 연장등 능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안

에서 청원휴직할 수 있도록 함.

⑪현직 교원의 경우에 한하여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

의 말일에 퇴직하도록 한 것을 전교육공무원에 확대하여 퇴직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인사의 원활을 기하도록 함.

⑫교육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불만

이나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인사상담·고충처리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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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1963.6.1]

신설

제1장 총칙

제2조 (책임완수)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

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무를 완

수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

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공정)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

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시간

제3장 휴가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4조 (영리업무의 금지)①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

무에 종사함으로써,공무원의 집무상의 능률의 조해,공무에 대한 부

당한 영향,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

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이사·감사·지배인·발기

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5조 (겸직)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4조제1항후단

에 규정된 다른 직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로서 담당직

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64조제1항에 규정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이상 공무원

은 임명제청권자,4급이하 공무원은 임용권자를 말한다.

제5장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제26조 (정치적행위)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부록 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복무’관련 주요 개정내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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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5조제4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

한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

한다.

1.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

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

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

인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식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

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7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법 제66조에서 사실상 노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별표에 규정한 현업기관의 작업현장에

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다만,서무·인사·물품출납·경리·기밀 또는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1970.6.15]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상동”

제26조 (겸직)“상동”

제27조 (정치적 행위)“상동”

제2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상동”

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1972.4.1]

신설

제26조 (겸직허가)① 공무원이 전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4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제2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실

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체신부·전매청 및 철도청 소속

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1.서무·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 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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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1979.10.6]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매년 하계복장 착용에 관하여 그 실시기간과 적용

대상등을 정하여 미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1982.4.29]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 또

는 부령으로 정한다.

④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

로 정한다.

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1983.3.30]

제2조 (선서)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2조의2(책임완수)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

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1996.1.1]

‘공무원복무규정’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으로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04.6.24]

제4조의2(비밀엄수)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1.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

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

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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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8조의3(복무실태의 확인·점검)①행정자치부장관은 각급 행정

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출·퇴근,당직,휴가,출

장 등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

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행정기관의 복무실태를 확인·점

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06.11.1]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

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08.9.18]

제4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

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09.11.30]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ㆍ집

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

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0.7.15]

제2조(선서)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

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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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국가를

수호하며,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1.8.24]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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